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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예산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으로, 금액 자체보다 정책목

표를 실현하는 방법을 수치화한 것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사

회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정부 예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결 조건인 예산 불용액 최소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상황에서, 예산의 불용이 기관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하는지를

Dunleavy(1985) 관청형성모형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

해,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예산집행 행태를 이해함으로써

‘불용액 최소화’라는 당위적 구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체

계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15개 중앙관서(부)를 대상으로 2008년 ∼ 2020년까지의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예산 불용액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기관 유형에 따라 예산의 불용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먼

저, 예산의 유형은 관청형성모형에 따라 예산의 성격을 바탕으로 예산

목을 분류한다. 주로 기관 자체 운영비, 활동비로 사용되는 핵심예산과,

자금이 민간부문에 이전되는 순관청예산, 자금이 해당 기관 외 공공부문

으로 이전되는 순사업예산 3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기관의 유형은 기

관별로 편성된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 유형을 기준이

로 핵심예산의 비중이 가장 큰 전달기관, 순관청예산 비중이 큰 이전기

관, 순사업예산 비중이 큰 통제기관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기관 유형에

따라 예산 불용 양상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개별 기관과 관료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편성의 명분이 당해 회계연도의

집행실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예산 삭감이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 기관은 기관의 이익

에 부합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집행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관 유형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전달기관과 이전기관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 유형

이 다른 예산 유형보다 예산 불용이 작았다. 이는 해당 기관 유형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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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핵심예산과 순관청예산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해 기관 및 소속 관료의

영향력을 증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통제기관은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는 예산의 불용률과 그 외 예산의 불용률 간의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순사업예산은 자금이 다른 공공기관에 이전되어

정책 성과에 대한 효용이 해당 기관에 귀속되지 않고 오히려 예산 통제

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순사업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통제기관에서는 해당 예산에 대한 확대 유인을 갖기보다 다른 통제

수단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예산 불용률에 관한 연구의 분석 대상을 기관으로 세분화하였고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기금으로 분석 대상 예산을 확대하였다.

또한, 관청형성모형을 통해 기관을 유형화하여 기관의 성격과 예산집행

행태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둘째, 예산의 불용을 관청형성모형

이라는 이론적 틀로 분석함으로써, 예산 불용과 관청형성모형 모두 각

분야의 이론적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예산 불용에 관한

연구는 불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

론적 틀에 기반한 연구가 부족하였고, 관청형성모형은 예산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이론의 확장과 분석의 타

당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기관별로 어떤 유형의 예

산을 남기는지 이해함으로써 개별 기관이 아닌 기관 유형을 분류하여 체

계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넷째,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관유

형별로 다른 관청형성전략을 예측하여 기관의 예산 요구(안) 검토 시에

예산 확대의 유인이 있는 예산 유형의 과다한 예산 요구를 식별하여 합

리적인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기관 단위 예산 자료공개가 기관의 부서 단위로 세분된다면, 기관

내 부서 간의 관청형성전략에 대한 실증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관청형성모형의 정교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세출예산, 예산 불용액, 예산 과정, 관청형성모형, 중앙관서

학 번 : 2021-2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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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예산 불용액의 중앙관서 간 차이를 Dunleavy(1985)의 관청

형성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표준국어

대사전)”이다. 예산은 정부가 정책과 사업을 선정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

는 방법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따라서 예산의 집행은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행정 과정이다(하연섭, 2018).

예산의 불용은 편성된 예산이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

는 것을 말한다(양인용, 배기수, 2019).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세출

결산액과 예산 이월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이다(허웅, 윤성식, 2014). 세출

예산현액은 세출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을 더하고 예비비와 이·전용, 이

체 증감액을 가감한 금액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중에서 실제 지

출된 금액이다. 이월액은 해당연도 예산 중 지출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

도로 이월되는 예산으로, 예산 이월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

한 제도로,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하지 못하여 불용처리 되는 것을 방지

하는 기능을 한다(박정수, 2019).

불용액은 재정 효율성에 대한 지표(정혜윤 외, 2019; Kim, 2019)이기 때

문에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어왔다.

또한, 국가 경제의 저성장 국면과 복지지출의 급격한 확대, 그리고 감소

하는 세입 등으로 인해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

해졌다(박노욱 외 2013; 이태호, 엄태호, 2020).

또한, 예산을 요구하는 중앙관서의 입장에서, 원활한 예산 반영을 위해

서는 이전 예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관행과 행

정부에서 요구한 예산 대부분이 국회에서 삭감되지 않고 확정되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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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김성철, 윤진훈, 2004). 최근에는 지방

재정분석제도의 재정계획성 분야를 평가하는 지표에 예산 불용률이 포함

되어, 예산 불용률이 높은 지방정부는 보통교부세 배정에 불이익을 받는

다(김용수, 노회천, 2021).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게 차기 회

계연도에도 사업을 유지 또는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의 불

용액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예산 불용액은 예전에도 문제였으며 최근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한 예산

증액 편성 기조에 따라 더 중요한 이슈로, 중앙정부의 예산 불용액 발생

의 차별성에 관한 연구는 시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론적

으로도 최근 학계에서 예산 불용액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하지만, 아직 예산 불용액에 관한 연구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다(이

권희, 김봉환, 2019). 기존 연구는 예산 불용액 발생 원인과 최소화 방안

과 평가, 영향요인 등에 관한 연구가 중점이었지만, 기관별로 어떤 예산

을 주로 남기는지, 기관과 예산을 유형화하여 패턴을 분석한 연구는 전

무하다.

한편, 관청형성모형에 의해 중앙관서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이해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해당 모형을 통해 기관유형별로 불용액의 발생 양상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산 불용액이 부

처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어떤 유형의 부처가 어떤 유형의 예산을 불

용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중앙관서의 예산구조에 따라 예산

불용액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예산 불용액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도 불용액에 관한 연구의 지평

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기관유형별 불용액 발생 양

상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예상되는 불용액을 사전에 판단하여 선제적인

예산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관청형성모형이 예산구조

에 관한 설명이론의 역할이, 예산집행 분야로의 연구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정책적으로도 예산구조의 말단 단위인 목에 대한 이해뿐만 아

니라 기관유형별로 집행률 제고 전략을 다르게 수립함으로써 불용액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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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다. 매년 같은 예산 결산업무에

익숙해 있는 정부 관료들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 방

법을 참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정부 예산 불용액에 관한 연구로, 예산 과정(편성, 심의, 집

행, 결산)에서 ‘집행’과 ‘결산’ 과정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예산집행의 결과가 결산이고, 예산집행 결과

가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목표 실현의 척도인 예산집행

을 이해하면 예산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Dunleavy

(1985)의 관청형성모형을 설명모형으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의 중앙행정기관 예산 불용액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관청형성모형은 정부 예산을 예산의 성질을 기준으로 유형화

하고 예산 유형을 기준으로 정부 조직을 유형화함으로써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이다.

예산의 분석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였으며 조직의

분석 대상은 분석에 적합한 연속성이 담보된 중앙정부 부처(부 단위)를

선정하여 총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먼저 예산 목을 관청형성

모형에 근거하여 유형화(핵심, 순관청, 순사업예산)하고, 연구 기간(2008

∼ 2020년) 동안 부별로 편성된 예산의 비중을 근거로 기관을 유형화(이

전, 전달, 통제기관)한다. 이후 기관들의 불용액 발생 양상을 실증 분석

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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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예산과 불용액

1. 예산의 개념과 예산과정

1) 예산의 개념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표준국어대사전)”이다. 예산은 금액 그 자체의 의

미보다는 국가의 정책과 사업들이 금액으로 표현된다는 것에 중요한 의

미가 있다. 정부는 예산편성을 통해 정책과 사업을 선정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게 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수치화한다. 따라서 예산의 집

행은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행정 과정이다(하연섭, 2018). 예산을 민주주

의의 산물이라고 가정한다면, 예산은 제한된 자원을 바탕으로 많은 수요

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의 배분을 반영한 결과이다(이정희, 2020). 예산

을 통해 국민은 정부의 정책을 파악할 수 있으며, 예산실적 정보는 국민

의 감시 및 감독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정부예산과 관련된 이해관

계자들은 정부의 조달 정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하연섭,

2018).

예산의 종류는 회계 형태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뉜다.

예산은 1개의 일반회계와 다수의 특별회계(19개) 및 기금(67개)으로 관

리된다.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는 주로 조세수입을 세원으로

확보하고(국채 발행수입 포함)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중앙행정기관의 운

영비, 사업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다. 즉, 일반회계는 국가의 기

본적인 유지를 위한 경비로 지출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 회

계의 기간(其間)을 이루는, 순수한 의미의 정부 예산이라 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 제4조 및 예산회계법 9조에 따라 양곡, 조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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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사업 등 정부에서 특정한 사업 또는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농어

촌특별세관리, 교통시설 등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등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된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일관성, 안정

성 있는 추진을 보장하고 결산이 명확하여 성과측정이 쉬우며, 예산 운

용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다(하연섭, 2018).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목적에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

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만 법률에 따라 설치한다. 기금의 설치목적

자체는 특별회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

고 운용할 수 있고 예산과는 달리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등의 자율이 허

용된다는 차별성이 있다. 기금은 2001년까지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았지만, 기금관리기본법(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폐지) 개정에 따

라 심의대상이 되었고 지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국회 심

의대상이며, 재정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강인재 등, 2004).

특별회계와 기금은 정부 재정 활동이 하나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예산

단일성의 원칙과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된 후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예산통일의 원칙(국고금관리법 제7조)의 예외이다(하연섭, 2018). 최

근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일반회계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황성현, 2006).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융통성을 위한 특별회계와 기

금이 오히려 ‘칸막이’가 되어 집행실적의 악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

다. 특히,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어서 오히려 지

출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하연섭, 2018). 예를 들어, A 특별회계에

서는 자금이 부족하고 B 특별회계에서는 자금이 남는 상황에서 칸막이

식 재정 운용으로 인해 회계 간 재원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집행의 융

통성이 저하될 수 있다(강인재 등, 2004). 또한, 특정한 사업에 집행되고

사업 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 및 기금은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통합되어야 함(국가재정법 제15조)에도 현실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어서 불필요한 회계 및 기금이 제거되지 않는 사례도 많다(이권희, 김

봉환, 2019).

예산을 국가재정법 제21조에 따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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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성질별‧프로그램별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예산의 소관별 분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조직을 기준으로 예산을 분류한다. 예산의 소

관은 각 중앙행정기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과 독립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산의 기능별 분류는 정부 지출을 통해 달성되는 목적을 기준

으로 한 분류 방식으로, 기능별 분류 방식은 각 기관이 어떤 기능을 수

행하는지 활동 영역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현재 세출예산을

16개 분야, 69개의 부문으로 나뉘며 예를 들어 국방 분야는 병력 운영,

전력 유지, 방위력개선 부문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예산의 성질별 분류

는 거래의 종류에 따라 지출 내용을 성질별로 묶어 분류한 방법이다. 성

질에 따른 대분류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

금 등, 예비비 및 기타로 나뉘며 이에 더하여 세분화를 한 것을 목이라

고 한다. 이처럼 목으로 예산을 구분하는 방식을 품목별 분류(line-item

classification)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산구조의 가장 세부적인 분류 단위

이다. 예를 들어 물건비에는 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등의 다양한 목이

존재하며 이 ‘목’이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목별 세부적인

해설은 별도로 후술하기로 한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2007년 예산안부터 도입되었으며 프로그램은 국가

의 최소 정책 단위이고 정책목표를 구성하는 사업의 묶음이다. 프로그램

은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하위 사업으로 두고 있으며 단위사업과 세부

사업의 산출물들(outputs)이 모여 프로그램의 결과(outcome)로 도출된다

(하연섭, 2018).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투입(input)에 대한 통제 중심

이었기 때문에 성과측정 및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품목별 예산 분류는

예산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없으며 투입에 대한 산출이나 효율성을 측정,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예산 통제로 인한 재량권이 매우

제한적이다(하연섭, 2018).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

관별로 20개 이내의 프로그램으로 재정과정 전반의 성과관리가 가능하도

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모든 예산을 프로그램에 배분하기 어려운 성격의

간접비가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

한다(최순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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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과정

예산 불용을 논하기 위해서는 불용액이 산출되는 예산과정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산과정은 재정과정이라고도 불리는데, 재정은 쉽

게 말해 나라 살림에 관한 운영 방법으로 “정부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공공서비스, 경제개발, 사회복지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정부의 재원 조달 및 지출 활동을 재정이라 한

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1). 한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정부 재정 규모

도 확장되어왔으며, 재정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다.

예산 과정은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으로 구성된다. 예산(안) 편성과정

에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측, 비용-편익 분석,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

등이 우선 고려된다(하연섭, 2018). 원칙적으로 예산의 편성 시에는 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에 대한 예정계획인 세입예산과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

에 대한 예정계획인 세출예산의 수치가 같아야 한다(국가재정법 제17

조). 다만, 세입예산은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금액

에 대한 구속력은 없는 반면, 세출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친 확정 안으로

서 구속력을 갖는다. 예산편성의 세부 절차는 먼저 각 중앙관서는 5회계

연도 이상의 신규사업 또는 주요 계속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기사업

계획서(국가재정법 제28조)를 기획재정부로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한

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에 예산안 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

까지 통보한다. 이 지침을 준수하여 각 중앙관서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하

여 기획재정부에 5월 31일까지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를 종합하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이후 국회에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한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 후 회계연도 개

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확정한다.

예산집행 과정은 국가재정법 제42조, 43조에 따라 확정 예산에 대해 각

중앙관서는 기획재정부에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분

1)https://www.kipf.re.kr/kor/TaxFiscalPubInfo_FiscalPublicFinance.do
(2022.07.22. 검색)

https://www.kipf.re.kr/kor/TaxFiscalPubInfo_FiscalPublicFinan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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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에 예산을 배정한다. 각 중앙

관서는 소속 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는데 이를 예산 재배정이라고 한다.

각 지출기관은 배정 예산 내에서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완료 이후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대가 지급이 이루어진다.

예산결산 과정은 국가재정법 제58조∼ 61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서 기

획재정부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세입‧세출 결산 종합 이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후

에 4월 10일까지 국가 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원은 국가

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한

다. 검사가 완료되면 정부는 최종적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5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예산결산 과정이 마무리된다.

예산 과정의 원론적인 설명 이외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연계성에 대

해서는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예산의 편성은 많은 예산(안)

요구를 한정된 세입 내에서 충족하려면 매우 복잡한 정치적 과정이 수반

되며 이는 ‘예산의 불확실성’ 문제를 일으킨다(이성욱, 윤석중, 2013). 정

부의 규모가 커지고 행정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예산 편성과정에서 관료와 국회뿐만 아니라 대통령, 이익집단, 지방자치

단체 등 매우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치열한 ‘예산정치활동’을 통해 예산이 확정된다(양경숙, 2009). 예산의 집

행은 편성된 정부에서 편성하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사용하여 국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예산의 집행은 예산 과정의

목적을 실현하는 단계로 예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

성욱, 윤석중, 2013). 또한, 예산의 집행은 연초보다 연말에 특히 집중되는

데, 이는 예산의 편성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 Zimmerman(1976)의

연구에 따르면 연말에 낭비적인 예산집행이 집중되는 현상을 관찰하면

서, 예산편성의 불확실성이 연말 예산 집중집행실태의 원인이라고 주장

한다. 예산의 집행은 차기 연도 예산편성의 선결 조건이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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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 불용액

이론적으로 모든 예산은 계획된 사업에 전부 집행되어야 한다(Kim,

2015). 정부 정책에 실현 계획을 수치화한 결과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

지 않는다는 것은 곧 공공서비스 제공의 실패라고 해석할 수 있다(차주

현, 2011; 이태호, 엄태호, 2020). 예산 불용의 발생은 합리적인 예산 배

분의 실패,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예측 오차’라고 할 수 있다(안중기,

김봉환, 2021).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세금 부담

을 전가한 결과가 되기도 하고, 필요한 다른 사업에 예산을 배분하여 사

회적 후생을 증대할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기회비용 측면 및 예산집행

의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Key, 1940; 이권희, 김봉환,

2019). 따라서 규범적으로 불용액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합당하다.

물론, 당해연도 예산 불용이 증가하면 해당 사업 또는 기관예산 전체에

대해 차기 예산편성에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정부도 불용액감소를 위

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목표가 달성되고 예산이 남았음에도, 차

기 연도 예산 삭감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모두 집행하는 것은 무리

한 예산집행으로 오히려 국고 낭비를 초래하며, 실제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다(Zimmerman, 1976).2) 이러한 시각은 예산 삭감의 회피 수단으로서

의 예산집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연례적으로 발생

하거나 증가하는 불용액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보장한다면 각 행

정기관은 애초에 예산편성 단계에서 과도한 예산을 요구할 유인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예산 낭비 문제가 악화 될 수 있다(박상원, 2010).

이러한 예산의 연말 집중집행 관행과 무리한 예산집행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부 집행하는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예산 요구 및

심의‧의결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제조건이며, 충분조건은 아니

어도 필요조건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좋은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예산

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기 어렵기 때

2) “연말이면 곳곳 보도블럭 교체 되풀이...시민들 눈총”, 대전일보. 2019.11.27.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8266. 2022.8.8. 검색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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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양인용, 배기수, 2019). 따라서 예산집행의 규범적, 당위성을 고려

한다면 불용액은 없어야 하며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의 비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Kim,

2015; Kim, 2019). 일반적으로 예산 불용액이 증가하면 재정 운용에 있

어 비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차기 예산편성에 불리하게 작용한

다(박상원, 2010; 이권희, 김봉환, 2019; 이태호, 엄태호, 2020). 예산 불용

액이 증가하면 차후 예산편성에 불리하다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국가재정법 제85조의10 제2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예산편

성 시 최근 수년간의 이‧전용, 불용 등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

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예산편성 시에 삭감 대상이다.

하지만 예산의 결정과 집행 간의 시차가 존재하고 결정 시점에서의 예

측과 집행 시점에서 실제 수요의 차이가 발생하는 ‘예측 오차’의 발생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양인용, 배기수, 2019; 안중기, 김봉환, 2021).

올해 예산은 전년도 예산편성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원인에

의한 시차는 물가 변동, 정책 환경변화 등 예산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한다(김용수, 노희천, 2021). 구조적인 원인 이외에도 여러 원

인이 존재하는데, 사업이 변경되어 규모가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예

산집행 간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 조달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등이 있다

(조형태, 2020). 예산 절감에 의한 불용액은 오히려 효율적 재정 운영의

결과이기 때문에 불용액 절감을 위한 당위성에 대한 반론이 가능하지만,

선행연구(이태호, 엄태호, 2020; 주윤창 외, 2020)에 따르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의 원인을 파악한 결과 예산 절감보다는

주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행정환경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확실한 경우보다 미집행에 대한

책임이 관료에게 귀속될 확률이 낮으므로 불용액이 증가할 수 있다(지종

화, 2011).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예산을 전액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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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고 제한된 합리성을 발휘하여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

할 뿐이다(Simon, 1955). 따라서 정부는 불용액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

되는 사업을 조기에 파악하고 입법과목 변경인 전용, 행정과목 간 융통

인 이용, 예산 소관 조직 간 이체, 추가경정, 이월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에 대응한다(하연섭, 2018; 박정수, 2019). 이러한 대

응에도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 운영의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주윤창 외, 2020).

예산 운영에서 예산 불용을 방지할 방법 이외에, 정부 기관은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

보하기 위해 예산 삭감을 회피하려고 노력한다.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

정부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나 근거 법령 등 합법성이 담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예산의 배정을 유보함으로써 입법권의 침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사업계획 수립을 독려하기도

한다.3) 또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기간 단위 예산관

리가 이루어지는데, 매월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통해 예산 집행현황을 모

니터링하고 평가한다. 그리고 각 기관은 예산집행 점검회의, 분기별 예산

결산을 통해 예산집행 정도를 파악하여 통제력을 발휘하고, 집행률이 부

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또

한, 각 기관 단위로 재정 성과를 측정하며 예산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

와 함께 기관별로 실적을 비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재정사업성과관리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차기 예산편성에 활용한다. 이 제도의 평가 요소

는 사업의 적정성, 집행률 제고 노력, 성과 목표 달성도 등이 있는데 집

행률 제고는 평가 배점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제도를 통해,

각 기관은 예산집행 단계에서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

성과 부서 간 소통 문제로 인한 집행 부진 등의 미시적인 마찰을 고려하

여 업무의 조정·통제를 통해 개입한다.

3) “예산집행권 틀어쥔 기재부 ‘수시배정’ 제도”, 동아일보, 2016.09.19.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60919/80329207/1 
2022.09.29. 검색.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60919/80329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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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불용액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및 평가

1) 불용액의 영향요인

 이권희, 김봉환(2019)은 외부 정치적 요인이 예산 과정에 작용하여 불용

액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정권 1년 차의

불용액이 다른 연차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정권 1년 차

에는 지난 정부가 진행한 사업이 새 정부의 기조와 다른 경우 집행이 제

대로 되지 않고, 정책 수요가 검증되지 않은 공약사업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변경하는 경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예산심의가 예산의 합

리성보다 정치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홍윤표(2020)은 예산 불용액을 공공선택론과 연계하여 연구하였는데,

특히 포크배럴(pork-barrel) 현상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심성 예

산편성’이 예산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불용액의 발생 원

인을 예산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해석한 데 의의가 있다. 공공선택론에

따르면, 정치인은 재선을 위해 지역 예산을 증대시킬 유인이 있으며, 이

는 행정부의 충분한 사업 검토 없이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불용

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54조에 의거 행정부에서

예산편성권을 갖고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기존에는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일부만 삭감되고 확정되어 행정부 예

산안이 사실상 확정 예산이었다(김성철, 윤진훈, 2004). 또한, 기획재정부

에서 기관별 예산 총액을 산정하면, 각 기관예산 총괄 부서에서 사업별

예산 한도를 설정하는 통제 위주의 예산편성 시스템을 갖고 있다(유주

희, 박정수, 2019). 이와 같은 행정부 우위의 예산 과정 체계에도, 최근에

는 정치성이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

다.4)

4) “민주당, 이번엔 '예결위 상설화' 추진…與 "정부 예산 편성권 강탈"”, NewDaily.
2022.06.14. 2022.09.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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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태(2020)는 중앙정부의 변화가 지방정부 불용액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 중앙정부 집권 1년 차의 지방정부 불용액 변동을 중점적

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통령 취임 1년 차에 지방정부의 불용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새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계획

한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러한 경향

이 지방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

실적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지방

정부의 예산편성이 중앙정부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권 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정 과정에 매우 큰 변

수이다. 지방정부의 종속적인 예산편성, 집행 행태는 결국 불용액 발생에

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연구를 통해 중앙정부의 불용액을 줄이

는 것이 지방재정의 재정 효율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안중기, 김봉환(2021)은 예산집행 기간의 변화가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

을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기간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일반

적으로 예산집행 기간이 길면 그만큼 예산집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확보

되고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증분석 결과, 예산집행 기간과 불용액은 양(+)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예산심의 기간이 감소하거나 심의 기간에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불용액에 미치는 양(+)의 관계가 강화되었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예산

심의 기간은 길고, 예산집행 기간을 줄여서 예측 오차를 줄이는 것이 불

용액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용수, 노희천(2021)은 불용액이 차기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불용액이 차기 예산편

성 금액을 증가시킨다는 것과 예산조기집행이 이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

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불용액의 증가가 예산의 과대 편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당기 불용액을 감소시키는 데 노력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6/14/2022061400169.html.
2022.09.26. 검색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6/14/20220614001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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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입증하였다.

Kim, B. H., & Kim, H. J., (2015)는 예산 불용률이 예산 증가율과 반

비례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Niskanen(1971)의 예산 극대화

모형에 따르면, 예산 불용률이 낮아지면 사업이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정부 관료는 본인의 이익인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

업 개선을 명분으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대로, 예산 불용률이 높아지면 사업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거나 예산

할당이 과도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는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관료는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

거나, 예산 편성과정에서 최대한 불리한 예산실적 데이터를 은폐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연구 결과 예산 불용률 감소는 예산편성 증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 불용률이 낮아지면 사업 효

율성이 개선된 것이고 이는 예산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반면, 불용률의 증가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권의 관심 사업의 경우에는 불용률이 높더라도

예산이 증액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는 관료들이 예산 삭감을 회피하

기 위해 정보 비대칭 전략을 사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예

산 편성과정이 완전한 합리성을 추구하는 총체주의를 따르지 않고 관료

의 이익에 의해 결정된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예산 편성과정의 정

치성을 발견했음에도, 연구자는 안정적인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불용액

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주윤창 외(2020)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유형 예산’(일반행정비, 사회개

발비, 경제개발비)이 예산 불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증분석 하

였다. 분석 결과, 일반행정비와 경제개발비는 예산의 규모와 불용률이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사회개발비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개발비는 의무적 지출예산으로 불용액의 발생이 예산 증가와 관계가

없으나, 일반행정비와 경제개발비는 계획과 집행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 수준에 따라 행정 능력이 좋

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불용률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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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초자치단체가 상위 수준의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의존도가 높고,

행정적‧인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불용액

발생의 원인을 예산 유형 및 기관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태호, 엄태호(2020)는 불용액 발생에 대한 영향요인에 지방 교육자치

단체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

육감의 정치적인 성향과 교육감과 지방의회 간 정치 성향의 일치 여부가

불용액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육감의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 때 불용액이 감소하고 반대로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감

이 취임하면 불용액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지방 교육자치단

체에서 발생한 불용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집행 잔액, 지급 사유 미발

생, 계획변경 및 취소가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예산 절감에 의한 불

용액 발생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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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회계제도와 불용액

 양인용, 배기수(2019)는 2011년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이후에 불용액

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발생주의 국가재무

제표 제도 도입 이후에 불용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특히

기금 불용액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또한, t연도 불용액은 t-1, t-3 연도

와 양의 관계가 있는 한편 t-2 연도 불용액과는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해당 분석 모델에서 불용액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지만, 불용액의 자기 상관관계에 대한 시계열 분석의 시도

로서 이론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년도 불용액의 증감이 다

음연도 불용액 발생과 영향이 있다는 점은 불용액 감소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민기(2019)는 예산 불용의 감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예산결산 과

정이 예산심의 과정처럼 치열하게 검토되지 않고 하나의 행정절차로서

형식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의회의 결산 심사의 강화와 예산

집행 실적을 공무원의 역량 평가 요소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방안으로 세출예산의 성질에 따라 회계연도 단위를 다르게 반영하

여(1년 또는 2년 단위의 회계연도 예산으로 분리) 예산의 경직성을 완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정수(2019)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불용액 관리 방법으로 예산

조기집행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사업이 연중에 관리가 잘되지

않다가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

산 조기집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예산 조기배정과 함께 집행 부진

사업을 선정하여 상반기부터 해당 사업에 대해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에 대

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혜윤 외(2019)는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제도 시행이 불용률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예산 조기집행 대상 사업이 비대상사업에 비해 불용률이 낮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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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를 통해 상반기에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조기 발주 등 사업관리

에 선순환을 유도하여 불용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재

정 효율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박노욱 외(2013)는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기존의 총량 중심의 사업

관리는 집행 효율성 향상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예산결산

심의에서는 총량이 아닌 개별 사업의 비효율성을 이슈화하기 때문에 국

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 보고서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비효율적 예산사업에 대한 유형화

를 통한 개별 사업의 집행 관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유형은 3가지로 크

게 분류할 수 있는데,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거나 부재한 경우를 ‘제도적

요인’, 수요조사의 미비나 중복사업 여부, 규정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업

을 ‘예산 편성단계에서의 문제’, 애초 예산편성 목적에 반하는 집행이나

연말 집중집행 및 과다집행 등의 비효과적인 집행, 만성적 이월 등의 ‘집

행단계의 문제’로 유형화하였다. 아래 <표 1>은 예산 불용액에 관한 선

행연구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예산 불용액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내 용

불용액의 영향요인

이권희,

김봉환(2019)

외부 정치적 요인이 예산 불용액 발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권 1년 차의 불용액이 다른 연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

홍윤표(2020)

‘선심성 예산편성’이 예산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선심성

예산은 다른 예산사업보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 불용률이 높음을 발견.

조형태(2020)

중앙정부의 변화가 지방정부 예산 불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권 1년 차에 지방정부 불용액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이 중앙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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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기,

김봉환(2021)

예산집행 기간의 변화가 예산 불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예산집행 기간과 불용액은 양(+)의 관계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집행 기간을 단축하여 예측 오차를 낮추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

김용수,

노회천(2021)

예산 불용액이 차기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연구. 불용액이 과도한 예산편성을 초래하지만,

예산 조기집행을 달성하면 이 관계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

Kim&Kim

(2015)

예산 불용률과 예산 증가율 간의 관계 연구.

불용률 감소와 차기연도 예산편성은 양(+)의 관계에 있으나

정권의 관심 사업은 불용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차기 연도 예

산이 증액되는 현상 발견.

주윤창

외(2020)

지방정부의 정책유형별 예산과 불용액과의 관계 연구.

일반행정비와 경제개발비는 예산 규모와 불용률이 양(+)의

관계로 계획과 집행의 유기적 연결의 필요성 제시, 사회개발비는

의무 지출로 예산 규모와 불용과의 관계가 없음을 발견.

이태호,

엄태호(2020)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예산 불용액의 관계 연구.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예산 불용액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

예산/회계제도와 불용액

양인용,

배기수(2019)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2011년)이 예산 불용액 감소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기금 예산의 불용액 감소 폭이 매우

컸음을 발견하여 예산회계의 투명성 제고가 예산 불용액

감소에 기여함을 발견.

민기(2019)

국회에서 예산결산 심의 과정이 예산편성 심의에 비해 강력하게

검토되지 않고 행정절차의 하나로 인식된다는 문제점을 지적.

예산집행 실적을 기관 및 관료 역량 평가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박정수(2019)
적극적인 예산 조기집행과 수시 모니터링 제도를 통한 예산

불용액 감소 방안 제시.

정혜윤

외(2019)

예산 조기집행 대상사업이 비대상사업보다 예산 불용률이 낮

으며 조기 발주 및 사업관리에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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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불용액에 관한 선행연구 평가

상기 연구들은 예산 불용액을 연구주제로 실증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불용액의 영향요인과 예산/회계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예산집행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접근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예산이론을 기반으로 한 가설

도출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를 통해 가설을 도출한 연구가 많

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도구적으로는 정책 및 제도의 효과

를 측정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지만, 연구 결과의 일반화나 예산이론의

확장성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예산 불용률이 차

기 예산편성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그 현상에 대한 원

인을 분석하지 못하였고(김용수, 노희천, 2021), 불용액의 자기 상관관계

여부를 분석한 연구는(양인용, 배기수, 2019) 연구 모형에서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아 분석 결과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또한,

일반회계만을 연구 대상(조형태, 2020)으로 하거나, 특정 중앙행정기관을

연구 대상(Kim, 2015)으로 선정한 연구들은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이 작

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 불용액의 분석 단위를 국가 전체 또

는 지방정부로 설정하여 단위가 너무 크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산 불용액을 연구주제로 한 연구를 함에 있어 이론

적 틀을 원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불용액을 관청형성모형에

적용함으로써 해당 모형의 이론적 확장은 물론, 불용액 분석의 접근 방

법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검

증한 예산 불용액의 영향요인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분석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아직 중앙행정기관 단위에서 예산 불용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 단위에 있어서도 차별

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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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공공선택이론과 관청형성모형

1. 공공선택이론 개관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은 1960년대 Buchanan과 Tullock에

의해 정책 과정에 경제학적 접근이 수용되면서 등장하였다(김윤권 외,

2010). 이 이론은 모든 개인은 ‘자기 이익’(self-interest)의 극대화를 추구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에서의 인간에 대한 가정을 공공부문의 관료들에

게도 적용하였다. Buchanan(1962)에 따르면 시민(유권자)뿐만 아니라 관

료, 정치가, 이익집단 모두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 합리성

(individual rationality)을 갖고 있다. 즉, 공공선택이론은 관료 개인을 연

구의 분석 단위로 설정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전제로 한다(김재한

외, 2012).

공공선택이론은 기존 행정학이 규범론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실증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김윤권 외, 2010). 이

이론을 한마디로 정하기 어렵지만, 정치-경제 영역의 중간지점에 경제학

의 접근이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김태룡, 2017). 이론적 활용 측면

에서는 정치적 좌‧우를 막론하고 다양한 이념에 적용이 가능한 방법론적

유용성도 갖고 있다(정용덕, 1993).

물론 이론의 이기적‧합리적 인간에 대한 가정에 대한 비판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공공선택이론은 합리적인 개인을 분석 단위로 삼아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민간화와 분권화를 통해 민주 행정을 실현하

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유용성이 있다. 예산 관점에서는 공공선

택이론이 정부 예산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이

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Downs(1976)에 따르면 관료의 동기와 목표는 복합성을 띠고 있으며 복

합성이 조직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관료는 권력, 급여, 안정성 등의

사적인 동기와 조직 및 국가에 대한 충성심, 자부심, 공익 등의 이타적

동기를 동시에 가진다. Downs는 관료가 가지는 복합적 동기의 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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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화하는데, 높은 승진 욕구를 가진 등반가(Climbers), 직무상의 안정

성을 최고로 여기는 보존가(Conservers), 공익의 범위가 협소하나 자신

의 임무에 몰입하는 열중가(Zealots), 열중가보다 조직에 대한 헌신도가

강하며 중재자적 역할을 하는 주창가(Advoates), 영향력 확보에 대한 열

망이 강하고 헌신하는 이념적 관료에 가까운 경세가(Statesmen)로 분류

한다. 관료를 이처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나, 기본적 가정은 자

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Downs(1976)의

이론은 관료의 예산 극대화 행태에 대한 이해에 앞서 예산에 있어 관료

의 유인이 다를 수 있다는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Niskanen(1971)은 정부 예산이 증대되는 경향을 관료의 합리적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예산극대화(budget maximization) 모형을 제

시했다. 관료의 동기는 급여, 권력, 영향력의 확대 등인데, Downs(1967)

가 제시한 사적 동기와 유사하다. 기업은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정부는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이 주요 목표이다. 이에 관료는

기업에서 비용 절감 노력의 행위와 유사한 예산 절약을 통한 재정 효율

성의 향상보다,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 극대화에 유인을

갖는다. 관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의회에 대한 독점적 우위를 갖

게 되며 결국 공공재는 사회적 최적보다 초과 생산된다. 비록, 모든 관료

가 예산 극대화 유인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많은 실증분석과 이론이 등장했고

(Breton&Wintrobe, 1975; Dunleavy, 1985; 김성철, 윤진훈, 2004), 실제 1980년

대 영국과 미국의 급격한 예산 감축의 사례들로 인해 예산 극대화론의

타당성이 약화되었다(김근세, 권순정,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극

대화 모형은 예산에 관한 관료행태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이론

적 시사점이 존재한다(김태룡, 2017).

Migue&Belanger(1974)는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관료에 대한 가정을

인정하면서, 관료가 예산 자체를 극대화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재량

예산(Discretionary budget)5)을 확보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역

5) 재량 예산은 출장, 업무추진비, 사무 비품 구매 등 급여와 별도로 관료에게
직접적으로 효용이 부여되는 성격의 예산으로 후술되는 관청형성모형의 핵심
예산(core budget)과 유사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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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한다. 관료는 독점적 공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량예산을 확보함으

로써 Niskanen의 예산 극대화 모델에서의 예산보다 낮은 예산 산출량이

나타난다. 재량예산 극대화 모형은 Niskanen의 예산 극대화 모형보다 현

실성이 높아졌다고 평가 할 수 있으며 행정부의 이와 같은 행태는 실제

나타나는 현상이다.6)

2. 관청형성모형

1) 개관

 Dunleavy(1985)의 관청형성모형은 관료를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하는

공공선택이론을 기초로, 모든 관료가 자신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예산을

극대화한다는 Niskanen(1971)의 예산 극대화 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

다. Dunleavy는 Downs(1967)와 Niskanen(1971)을 동시에 비판하는데, 두

학자의 공통된 결점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Downs(1967)와

Niskanen(1971)은 관료의 효용 함수를 이기적 동기 이외 이타적 동기를

포함하는 등 인간을 경제적‧합리적 존재로 여기는 공공선택이론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지 못한다. 둘째, 모든 관청이 위계적 구조를 가진 기관이

라고 가정함으로써 관청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된다고 치부한 채 각 기

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셋째, 관료가 가진 동기들의 다양성을 간

과하고 지나치게 동질화하여 기관의 전략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관청형성모형은 위에서 언급한 비판을 토대로, 관료 조직 내에서도 직

위에 따라 다른 동기가 존재하고 예산 유형과 소속 기관의 유형에 따라

관료의 효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이로 인해 집

단행동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해당 기관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한다(Dunleavy, 1991). 기관이 아무리 관료제적 성격을 가지고

6) “기업은 업무추진비 줄이는데, 부처들 예산은 거꾸로”, 파이낸셜뉴스,
2020.11.15., https://www.fnnews.com/news/202011151629412466, 2022.8.12.
검색

https://www.fnnews.com/news/20201115162941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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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관료 개인은 예산 증가를 위한 노력

(비용)과 효용(편익)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적 합리성을 가

진 관료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직위, 기관 유형, 예산 유형에 의한 구조

적 상황에 따라 선택이 제한되며 특히 기관 유형을 기준으로 고려하면

고위직과 하위직의 예산 관련 동기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정용덕,

1993; 석호원, 2018). 관청형성모형은 공공선택론의 합리적 개인을 분석

단위로 출발하지만, 관료의 효용은 직위, 소속기관, 예산 유형에 따라 차

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조직구조 단위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Niskanen(1971)에 따르면 관료는 예산 극대화를 통해 영향력을 확보하

지만, 관청형성모형은 관료의 효용은 기관의 예산 중 오직 일부분과 연

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예산의 효용이 관료에게 환원되는

예산(운영비, 여비 등)은 다른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 이전되는 예산보

다 관료개인이 느끼는 효용이 더 클 것이다. 이는 Migue&Belanger(19

74)가 주장한 재량 예산과 유사한 개념이다.

관료가 선택할 수 있는 관청형성전략들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관료는

업무 관련 효용을 추구하기 위해 선호하는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관청을

개편(reorganize)할 수 있다. 둘째, 관료 자신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직무

를 전환하면서 직무 내에서 재량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한다. 셋째,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데 만약, 부처의 성과가 다른 공공

기관이나 단체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를 제도화하여 해당 사업

을 일상화하여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김성준, 2012).

예산 극대화 전략을 선택할 때 관료는 기관의 성격 또는 지위 및 직급

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집합행동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s)’라고 한다. 개별 관료는 조직의 예산 극대화에 대한 노력 여부

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선택한다. 관청형성모형에 따르면, 관

료는 예산 확대에 따른 효용(B)와 예산 증대에 결정적 역할을 할 확률

(P)의 곱에서 예산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비용)(C)을 차감했을 때,

다른 대안적 선택(A)의 편익과 비교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7) 위의 논

7) 합리적인 관료라면 (B×P)-C〉A인 경우 예산 극대화 행위를 선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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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같이, 합리적인 개별 관료는 집단 수준의 이익과 개인 수준의 이익

앞에서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먼저 추구한다. 이를 통해 관료

는 개인의 직급을 고려하여 예산 극대화 노력에 대한 무임승차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관료의 입장에서 예산 극대화는 집단 수준의 이익

이고, 승진 또는 선호 보직은 개인 수준의 이익인데 개인에게 더욱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의 이익을 선호할 것이다. 분명 예산 극대

화는 기관 영향력의 확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관료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청형성모형은 예산 극대화 모형에서 고려하지 않은 예산과 기관 변수

를 고려하고, 유형화를 통해 예산 극대화 노력이 예산과 기관 유형에 따

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청형성모형은

국가기구의 이해를 기존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기구의 유형 및 조직

구조 등의 중 범위 이론 관점의 분석으로 전환하였다(정용덕, 1993).

2) 예산 유형 분류

관청형성모형에서는 예산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핵심예산

(core budget)은 기관 자체의 운영을 위한 유지비용으로, 기관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배관표 외, 2012).

핵심예산은 다른 공공부문으로의 예산 이전이나 사기업과의 계약 등으로

외부로 산출물이 유출되지 않고 해당 기관에 귀속된다(박재홍, 2021). 또

한, 핵심예산은 자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이외에 자체 기능을 유지하

기 위한 비품, 설비 등 자본적 지출도 포함된다(정용덕, 1993).

관청예산(bureau budget)은 핵심예산을 포함하면서, 민간부문에 직접

지출되는 것이다(정용덕, 1993). 핵심예산의 특징인 ‘직접 지출’에 민간부

문에 지출되는 계약대금,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이전지출 부채에 대한

이자 등 ‘(민간) 간접지출’을 합한 개념이다(배관표 외, 2012; 남경태,

2014). 또한, 관청예산은 다른 기관이나 하부 조직과 연관되지 않고 해당

기관에 의해 직접 관리된다는 것이 사업예산과의 차이점이다(dunle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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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김재한 외, 2012).

사업예산(program budget)은 관청예산을 포함하면서, 다른 공공기관이

최종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전하는 지출을 포함한다. 관청

예산의 ‘직접 지출’과 ‘(민간) 간접지출’에 ‘(공공) 간접지출’을 합한 개념

이다. 비록 다른 공공기관에 예산을 이전하지만, 해당 예산에 대한 통제

권이나 감시권은 이전되지 않고 예산집행 방법이나 집행지침 등의 행정

수단을 통해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 통제 및 감시 권한을 갖는다(라휘문,

2002; 김재한 외, 2012).

초사업예산(super-programm budget)은 사업예산을 포함하면서, 타 공

공기관의 자체 재원이지만 해당 기관이 감독 및 통제 권한을 행사하는

지출을 포함한 것이다. 타 공공기관의 자체 재원임에도 해당 기관에서

정책적, 정치적 책임을 갖는다(김재한 외, 2012). 하지만, 개념상으로 존

재하는 예산일 뿐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존재하더라도

규모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관청형성모형을 원용하는 실증분석에서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산 유형이기에 본 연구에서도 초사업예산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정용덕, 1993; 배관표, 엄석진, 2012; 남경태,

2014).

net budget은 증분 개념으로 관청예산 중 핵심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

산을 순관청예산(net bureau budget)이라고 하고 사업예산 중 관청예산

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순사업예산(net program budget)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배관표, 엄석진, 2012; 남경태, 2014; 임정욱,

2017; 석호원, 2018; 박재홍, 2021)과 같이 각 예산 유형의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차별성을 측정하기 위해 증분 개념을 이용하여 핵심예산, 순관

청예산, 순사업예산으로 예산 유형을 나누어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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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 유형 분류

Dunleavy(1985)는 기관들은 Downs(1967)가 주장한 것처럼 개인의 성향

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분류한 예산 유형 비중의

차이에서 구분되는 기관유형별로 발생하는 비용, 편익이 다르고 이는 관

료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예산 유형의 상대적인 비중은 기관

유형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고 국가기관 대부분을 5가지 기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정용덕, 1993).

먼저, 전달기관(Delivery agencies)은 직접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체 고용 인력에 의해 정책이 집행되며 그

과정에서 명확한 업무 계선에 의해 권한과 책임이 하향식으로 작동한다

(Dunleavy, 1985). 전달기관은 전형적인 계선적 관료제 조직에 해당하며,

노동집약적이어서 예산 대부분을 인건비 및 운영비로 충당한다. 이들 기

관은 하위 기관이 없거나 연계성이 낮은 특징을 갖고 있다(김재한 외

2012).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보다 대규모 예산을 가진 편이다. 예산 비중

은 전체 예산에서 핵심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예로

는 국방부, 법무부가 있다(정용덕, 1993).

통제기관(Control agencies)은 주로 다른 공공기관에 보조금 등의 형태

로 자금을 할당하고 그들의 집행 활동을 감시한다. 다만, 예산 할당과 동

시에 정책 집행이나 공공서비스 전달에 따른 책임은 유지된다. 핵심예산

과 순관청예산의 비중은 매우 낮다(정용덕, 1993). 대표적인 예로 교육부,

행정안전부가 있다. 최근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통제 기관화가 많이 일어

나는 추세이다(라휘문, 2002; 임정욱, 2017).

이전기관(Transfer agencies)은 민간부문의 개인 또는 기업에 보조금

또는 지원금 형태로 자금을 이전한다. 비교적 행정비용이 작아서 핵심예

산 비중이 작고, 다른 공공기관에 이전되는 예산도 작으며 순관청예산이

대부분의 예산 비중을 차지한다. 기본적인 행정 시스템이 정착되면 핵심

예산의 증가 폭이 크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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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관(Contracts agencies)는 주로 민간부문의 기업 또는 이윤을 추

구하는 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한다. 그들의 자체 활동은 주로 사업계획,

자료 수집, 사양서 작성, 입찰공고 그리고 계약 감시 등으로 구성되고 실

제 물리적인 생산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예산 대부분이 계약대금으

로 지출되기 때문에 순관청예산이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달

청, 방위사업청이 대표적인 예이다.

규제기관(Regulatory agencies)는 다른 공공기관, 사기업들의 운영에 대

해 보고, 인허가, 표준 성과 등의 시스템을 통해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역

할을 한다. 규제기관은 직접적으로 산출물을 생산하기보다는 다른 기관

이나 기업의 생산활동들을 감시한다. 그들은 운영비용을 피 규제자에게

전가함으로써 다른 유형의 기관보다 적은 예산을 사용하고 서류처리 또

는 감찰 업무의 성격상 인원도 적으며, 주로 운영비인 핵심예산의 비중

이 크다(정용덕, 1993; 석호원, 2018). 대표적인 예로는 특허청, 감사원이

있다.

3. 관청형성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및 평가

1) 관청형성모형 선행연구

정용덕(1993)은 관청형성모형을 원용하여 국가기구에 대한 경험적 분석

을 통해 국가기구의 성격을 이해하고 분절화 및 분화되는 현대 행정체계

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의 배경은 기존에 선출된 권력

에 의한 행정 개혁 시도가 경험적 분석에 근거하지 않고, 현실성이 없으

며, 일관성 또한 담보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이 연구는 한국의

국가기구를 관청형성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이며,

후속 연구(정용덕, 1995)를 통해 10년간(1982∼ 1992년) 국가기구의 관청

유형을 분류하고 변화를 분석하였다. 관청 유형 분류는 기관의 예산 비

중을 주요 분류기준으로, 기관 인원수와 주요 정책기능을 보조 분류기준

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국방, 치안, 법‧질서 부문의 전달기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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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증가가 많이 발생했고, 정책 영향력이 다른 기관 유형보다 강했다. 또

한, 분석 기간 내 민영화, 분절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 기

간의 행정환경의 중점이 복지 부문에 비해 사회 질서유지 및 국방에 있

었고, 일부 고위 관료의 개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민영화, 분절화가 시

작되는 시점임을 알 수 있다.

김근세, 권순정(2006)은 기존 관청형성모형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면서

더 적합한 관청형성모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Maslow(1958)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을 원용하여 직위별 선호 예산 유형을 분류하였다. 생리적 욕

구는 직무 관련 부수입, 봉급과 연결되어 하위직, 핵심예산에 관련이 있

다. 안전욕구는 위기 대처, 내부갈등 관리 등과 대응되고 직급별로 중요

성은 비슷하며, 주로 핵심예산과 관청예산과 관련이 있다. 사회적 욕구는

직무 분위기와 연결되나 예산 유형을 특정하지 않았다. 존경 욕구는 권

력, 특권, 명성 등과 연결되고 고위‧중위직 관료에게 관청 및 사업예산과

연결된다. 자아실현 욕구는 공직을 수행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와 대응되며 고위직, 사업예산과 연결된다.

또한, 김근세, 권순정(2006)은 관료가 선호하는 직무와 예산을 증대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능력이나 비용으로 정의되는 예산선과 동일 효용 곡선

인 무차별곡선 개념을 활용한다. 예산선은 외부 요인에 따라 변화가 발

생하는데 이는 기관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예

산선의 결정요인에는 사회‧정부의 재정 상태, 관료에 대한 태도, 거버넌

스 방식, 기존의 정부 예산 규모가 있다. 예산선의 결정요인들에 의해 예

산의 균형점이 낮아질 때도 기관 유형에 따라 감소 폭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한다. 전달기관 여부에 상관없이 국가 재정상황의 악화나 정치인으

로부터의 제약이 강화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작아지겠지만, 전달기관의

예산 균형점 감소 폭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Maslow의

인간 욕구 5단계와 연계할 수 있는 예산 유형을 설명하였고, 예산 극대

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제약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기관유형별

로 예산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측함으로써 관청형성모형을 경제학

을 기반으로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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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표, 엄석진(2012)은 1950, 1960년대 한국 국가기구 기능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는데 관청형성모형을 원용하였다. 분석 결과, 60년대 이후

국가기구 전체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정부 지출 또한

증가하였다. 1950년대에는 공공기관을 통한 간접지출인 순사업예산의 비

중이 컸다면, 1960년대부터는 민간부문을 통한 간접지출인 순관청예산의

지출 비중이 증대되었다. 즉, 공공재의 생산 및 공급 원천이 공공기관에

서 민간기관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태현, 임정욱(2017)은 관청형성모형을 이용하여 중앙정부 부처의 예

산 점증성을 검증하였다. 2007년부터 2015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

석한 결과, 기관의 통제기관화 경향을 발견하였고 예산유형별 점증성의

차별성이 나타났다. 핵심예산의 변동률은 다른 예산에 비해 가장 작지만,

점증의 안정성을 갖고 있었고 순사업예산의 변동률은 매우 높았다. 이는

조직의 규모 변화는 안정성을 추구하고 순사업예산과 순관청예산은 탄력

적으로 편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산 유형에 상관없이, 기관

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전략예산)의 점증성이 비전략예산에

비해 강하다는 점에서 전략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재홍(2021)은 정부부처 고위관료의 비율이 예산 증가율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청형성모형을 설명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고위직 비율은 전달기관의 전략예산 증가와 양(+)의 관계이며 이전

기관과 통제기관의 전략예산 증가율과는 음(-)의 관계에 있음을 발견하

였다. 이를 통해 핵심예산은 고위 관료들에게도 확대할 유인이 있으나

순관청, 순사업예산은 고위직 관료들이 확대할 유인이 없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남경태(2014)는 관청형성모형을 적용하여 일본 중앙정부의 관청 유형

변화와 영속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중앙행정기관은 대부분 예

산 총액은 점증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핵심예산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남경태(2014)는 일본의 예산 총액의 증가는 Niskanen의 예산 극

대화 모형을, 예산 총액대비 핵심예산 비중의 감소는 관청형성모형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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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고 해석하면서, 관료의 예산 행태를 분석하는 대표적 두 모형이 배

타적인 관계가 아닌 양립 가능성이 있는 관계라고 주장하였다.

라휘문(2002)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의 세출예산을 대상으로 관청형성모형을 원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공공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공공기관에 예

산을 이전하거나 민간부문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초자치

단체는 민간부문을 적극적 활용하는 추세로 변화하는데 이는 광역에 비

해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는 하부 조직의 행정 및 조직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관청형성모형을 적용하면 광역자치단체는 통제기

관화 되는 추세에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이전기관화 되는 추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2000년 초반 ‘작은 정부’를 표방한 정부 기조에 맞

게 공공재의 생산 및 공급을 민간 위탁화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임정욱(2017)은 관청형성모형을 기반으로 정부 기관 수준별로 예산구조

와 예산지출패턴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

과, 예산구조 측면에서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모두 통제기

관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이전기관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중앙정부는 통제

기관이 이전기관과 전달기관보다 많은 것을 통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

초자치단체에 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산지출

패턴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는 예산 단절이 많이 일어나고

광역자치단체는 점증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정부 기관

수준별 예산구조와 예산지출패턴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예산

지출이론과 관청형성모형의 통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표 2>는 관청

형성모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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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관청형성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내 용

정용덕(1993)

관청형성모형을 원용하여 한국 국가기관을 유형화하고 관청

유형의 변화를 분석. 1980, 90년대 정부 기관은 전달기관의

비중이 높았으며, 예산 점증성도 강했음을 발견.

김근세,

권순정(2006)

기존 관청형성모형을 비판적으로 해석하여 수정된 모형 제시.

Maslow(1958) 인간 욕구 5단계를 적용하여 직위별 선호 예산

유형을 분류하였고 기관유형별로 예산 극대화를 제약하는

요인이 다름을 주장.

배관표,

엄석진(2012)

1950, 60년대 한국 국가기구 기능의 시계열 변화를 관청형성

모형을 원용하여 분석. 1960년대 이후 정부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접지출인 순사업예산, 순관청

예산의 규모가 증가하였음.

최태현,

임정욱(2017)

관청형성모형을 원용하여 중앙정부 부처의 예산 점증성 검증.

분석 결과, 통제기관화 경향을 확인하였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전략예산)의 점증성이 비전략예산에 비해 강한

것을 통해 각 기관이 전략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

한다는 것을 발견.

박재홍(2021)

정부 부처 고위관료의 비율과 예산 증가율의 관계를 관청형성

모형을 설명모형으로 연구. 기관 내 고위직 관료의 비율은

핵심예산과는 양(+)의 관계에 있고 순관청예산, 순사업예산과

는 음(-)의 관계에 있음을 발견, 핵심예산은 고위직 관료에게도

증대의 유인이 있음을 주장.

남경태(2014)

관청형성모형을 적용하여 일본 중앙정부의 기관 유형의 변화와

영속성 분석. 기관별로 예산 총액은 점증적 증가세를 보였으나

핵심예산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임을 발견하였음.

라휘문(2002)

관청형성모형을 지방정부에 적용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의 차이를 분석. 광역자치단체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부문을 활용하고, 기초자치단체는 하부 조직이나 행정력이

부족하여 민간부문을 적극 활용함을 발견.

임정욱(2017)

정부 기관 수준별 예산구조와 지출패턴 연구. 광역자치단체는

통제기관, 기초자치단체는 이전기관으로 분류되었으며 중앙

정부와 기초자치단체는 예산 단절이 많이 일어나고 광역자치

단체는 점증성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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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청형성모형 선행연구 평가

Dunleavy(1985)의 관청형성모형은 영국 정부를 분석 대상으로 연역적

연구 방법을 통해 정부 구조와 관료행태를 설명한 이론이다. 상기 연구

들은 연역적 특성의 관청형성모형을 현실에 대입하여 정부 구조를 이해

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실

증분석을 통하여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다양한 예산이

론과의 연결을 통해 이론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또한, 관청형성모형을 비

판적으로 해석하고 경제학,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모형을 구체화함으로

써 이론의 적합성을 향상하였고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실증분석에 있어 결과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반론의

소지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단순 시계열 분석이나 2차 자료를 정리

하여 분석하는 등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다른 외생변수를 통제하지 못했

기 때문에 연구의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길곤, 2019).

이는 이론의 일반화 가능성과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대해 의심받을

수 있으며 관청형성모형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한편, 관청형성모형을 원용하여 예산구조의 변화, 예산 유형 비중의 변

화 등을 분석하였던 기존 연구들은 예산 과정 중 예산편성의 중점을 두

었다. 한편, 본 연구는 관청형성모형을 통해 예산 유형과 기관 유형을 분

류하는 절차는 같지만,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

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전달기관은 어떤 유

형의 예산을 남기는지, 이전기관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다. 만약, 예산 불용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예산을 통한

관료집단의 관청형성전략을 파악할 수 있고 관청형성모형의 이론적 확장

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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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예산 불용액의 중앙관서 간 차이를 관청형성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불용액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정부는

정해진 회계연도에 전년도에 편성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정책목

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Niskanen(1971)에 따르면, 예산의 확보는 관

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

료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예산편성의 선결 조건임을 인

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한된 시간과 정보, 자원 등을 가지고

예산을 전액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기관은 편성된 예산

을 모두 집행하려는 노력보다는 기관의 관심 사업 및 관심 예산을 중심

으로 집행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것이다. 개별 기관은 과다한 예산 불용

이 곧 차기 연도 예산편성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을 알기 때문에, 가

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의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것이다(주

윤창 외, 2020; 안중기, 김봉환, 2021).

한편, 중앙정부의 예산관리는 기관 단위로 이루어진다.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는 매월 각 기관의 예산집행 실적을 기반으로 재정관리 점검

회의를 통해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각 기관은 분기별 예산결

산을 통해 집행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 중점관리하며 연도 말 결산 이후

에는 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를 통해 기관별 예산 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비교한다. 즉, 각 기관은 예산 집행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고 차기 연도

예산편성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고 이를 통제하려고 노력

함을 알 수 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개별 사업에 대한 전년도 예산

집행실적뿐만 아니라, 기관 단위의 예산 집행률에 따라 정부 예산안 작

성 시 예산 증·감을 결정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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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형성모형에 따르면 합리적인 개인으로 가정되는 관료들은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구조적 제약요인인 직위, 예산 유형,

기관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행위가 나타난다(정용덕, 1995; 석호원,

2018). 따라서 기관에 따라 관청형성전략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다양

한 선호와 동기를 가진 합리적 선택에 의한 결과이다. 또한, 공공선택론

은 기본적으로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전제하여 행정 현상을 분석하는

데, 이때 개인은 반드시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이 아닌 분석 모형에 따라

조작적으로 단위를 기관으로 설정함으로써 기관이 하나의 ‘행위자’가 될

수 있다(이정희, 2020).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관 유형에 따라 예산집

행과 관련하여 어떤 집합적 행태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예산 불용액과 관청형성모형은 연구의 분석 단위에 관해서 접점을 갖고

있다. 예산 불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국가 예산 전체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하여 예산 불용액을 측정한 연구가 많

다(양인용, 배기수, 2019; 이권희, 김봉환, 2019; 조형태, 2020; 김용수, 노

회천, 2021; 안중기, 김봉환, 2021).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가 기관 단위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예산집행에 관한 연구의 분석 단위를 세분화함으로써

기관의 예산집행 행태를 분석할 수 있다. 한편, 관청형성모형은 개인의

선호와 이를 제약하는 요인들의 작용 결과 각 기관 단위로 유형화가 가

능함을 제시하기 때문에, 정부 기관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 활용

할 수 있으며, 해당 모형을 적용한 예산에 관한 선행연구도 기관을 분석

단위로 함을 알 수 있다(남경태, 2014; 최태현, 임정욱, 2017; 석호원,

2018; 박재홍, 2021).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관료 개인의 선호는 구조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위 관료는 계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하

위 기관을 신설하거나 일상적인 업무를 외부화할 유인이 있지만, 이러한

전략은 기관 유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기관의 유형을 유형화

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예산 유형의 비중이다. 기관에서 가장 큰 비중

8) “지난해 정부 부처별 예산 불용률·이월률, ‘통일부·소방청’ 불명예 각 1위”, 시사포커스,
2019.07.12.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94, 2022.11.24. 검색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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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는 예산 유형은 곧 그 기관의 정책적 역할 관점에서, 정체성을

나타낸다. 관청형성모형을 원용한 선행연구들(최태현, 임정욱, 2017; 박재

홍, 2021)의 예산 및 기관 분류 방식에 의하면, 각 기관에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는 예산 유형을 ‘전략예산’이라고 조작적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도 전달기관은 핵심예산이, 이전기관은 순관청예산이, 통제

기관은 순사업예산이 각 기관의 ‘전략예산’이라고 조작화한다.

각 기관유형별로 예산집행 행태를 분석하면, 먼저 전달기관은 핵심예산

이 전략예산으로, 자체 인력을 고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고 타

기관으로의 업무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기관의 영향력을 유지 및 증대하

기 위해 전략예산인 핵심예산의 증대가 매우 중요하다(석호원, 2018). 핵

심예산의 지속적 확보를 통해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과 자본적 지출을 통

한 규모의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달기관의 경우 고위직

관료에게도 예산 증대의 유인이 있을 것이며 이는 중·하위 직위 관료의

선호와 일치한다. 이에 따라 전략예산이 비전략예산 보다 예산 불용이

적을 것이며,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 핵심예산의 불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전달기관은 전략예산(핵심예산)의 불용률이 비전략예산의

불용률보다 낮을 것이다.

한편, 순관청예산이 전략예산인 이전기관의 경우 민간부문에 보조금 또

는 계약을 통해 자금을 이전하고 순관청예산의 특성상 다른 기관이나 하

부 조직과 연관되지 않고 해당 기관에 의해 직접 관리되며 완전한 권위

와 통제권을 갖는다(정용덕, 1995). 이는 자금을 이전받는 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예산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관 유지 등의 반

복·일상적인 특징을 갖는 핵심예산의 비중은 작을 것이고 그보다 더 비

중이 큰 업무인 순관청예산의 확보를 우선할 것이다. 이전기관은 자금을

지원할지를 결정하고 실제 자금의 최종 집행은 위탁기관이나 민간부문에

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핵심예산의 비중은 작고, 전략예산의 확보에 더욱

집중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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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 이전기관은 전략예산(순관청예산)의 불용률이 비전략예산의

불용률보다 낮을 것이다.

반면, 순사업예산이 전략예산인 통제기관의 예산 확장 유인은 다른 기

관 유형과 다르다. 순사업예산은 자금이 다른 공공기관에 이전되고 그

정책 성과에 대한 효용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감독에

대한 책임성이 더욱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순사업예산의 비중이

가장 큰 통제기관의 경우, 전략예산의 유지 및 확대 유인이 다른 기관

유형보다 작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직위에 따른 관료의 관청형성전략이

다른 것과 일맥상통하며, 고위관료의 경우 예산을 통한 사회적 명성이나

권력의 강화보다는 자금을 이전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통제권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개인적 선호를 추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순사업예산에

대한 집행 방법이나 집행지침 등의 행정 수단을 통해 자금을 이전받는

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지방정부에 이전되는 국고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국고 보조사업예산에 대해 중앙행

정기관은 상당한 권한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통제기관은 자

금을 이전받는 공공기관에 다른 수단들을 통한 영향력 발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예산인 순사업예산의 확대를 통한 영향력 확보를 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략예산이 비전략 예산보다 예산 불용이 낮

을 것이라는 예측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 연구의 마지막 가설

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 통제기관은 전략예산(순사업예산)의 불용률과 비전략예산의

불용률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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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대상과 분석방법

1. 분석 대상

1) 분석 대상 예산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예산은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다. 예산의 종류를 나누는 것은 특정 사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본질적으

로는 재원의 ‘주머니’를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

고 있다(황성현, 2006).

본 연구에서는 예산구조9)의 말단인 목 단위의 분석을 시행하며, 이는

관청형성모형의 분석 단위와 일치한다. 관청형성모형을 한국 예산제도에

적용한 선행연구들 또한 예산 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정용덕, 1993;

라휘문, 2002; 남경태, 2014; 석호원, 2018; 최태현, 임정욱, 2017; 박재홍,

2021). 인건비, 물건비, 자산취득 및 건설비는 예산집행의 산출물이 해당

기관에 귀속되기 때문에 핵심예산으로 분류된다. 각종 출자금과 출연금

은 민간영역으로 자금이 이전되기 때문에 순관청예산으로 분류된다. 보

전금,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교부 및 보조금, 전출금은 공공부문으로 이전

되기 때문에 순사업예산으로 분류된다. 예산 목별로 유형화 한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9) 한국은 2007년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구조는 기능
별 분류인 장-관, 사업별 분류인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품목별 분류
인 목-세목으로 구성되어있다.



- 38 -

<표 3> 세출 예산에 따른 예산 유형 분류

대분류
목
번호

목 명 세목(내역) 예산 유형

인건비

(100)
110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연가보상비
핵심예산

물건비

(200)

210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식비,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학교운영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시험연구비, 일반용역비,

기타운영비

핵심예산

220 여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외교육여비
핵심예산

230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핵심예산

240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관서업무추진비 핵심예산

250 직무수행경비
교수보직경비,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핵심예산

260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정책연구비 핵심예산

270 안보비 안보비 핵심예산

이전지출

(300)

310 보전금
손실보상금, 배상금, 포상금,

기타보전금
순사업예산

320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사업비,

연금지급금, 보험금, 이차보전금,

구호 및 교정비, 민간자본보조,

법정민간대행사업비, 고용보험

금

핵심예산

330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교부금,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순사업예산

340 해외이전
해외경상이전, 국제부담금,

해외자본이전
순관청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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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세출과목 구분을 재구성

 선행연구(최태현, 임정욱, 2017; 박재홍, 202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융자금(450),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470), 예탁금(480), 지분취득비

(490), 500(상환지출), 예비비 및 기타(700)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기존 사업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예

산 부족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예산의 성격을 고려할 때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워 제외하였고, 그 외 예산들은 특정 부처에만 존재하거나

금융성 지출에 불과하므로 분석의 의미가 낮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350 일반출연금

기관운영출연금, 사업출연금,

금융성기금 출연금, 민간기금

출연금

순관청예산

360
연구개발

출연금

연구개발인건비,

연구개발경상경비,

연구개발건축비,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연구개발활동비

순관청예산

자산취득

및 운용

(410)

410 건설보상비 건설보상비 핵심예산

420 건설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핵심예산

430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저장품 매입비 핵심예산

440 무형자산 무형자산 핵심예산

460 출자금
일반출자금,

통화금융기관출자금
순관청예산

전출금

등(600)
610 전출금 등

일반회계 전출금, 특별회계

전출금, 기금 전출금,

계정간전출금, 기타전출금,

감가상각비, 당기순이익

순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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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대상 기관

조직의 분석 대상은 분석에 적합한 연속성이 담보된 정부 기관(부 단

위)을 선정, 총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행정기관은 기능상으

로 부‧처‧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부’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기본

단위이며 대통령 및 총리 예하 고유의 국가 행정사무를 수행한 기관으로

써 비교 가능성이 크다(권기성, 1999). 현재 정부조직법상 18개 부가 존

재하는데, 분석 기간(2008∼ 2020년) 중 외부 요인에 따른 기관 통폐합

이 자주 이루어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와 중소기업청은 예산

의 단절이 크게 이루어지고 예산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임정욱, 2017; 박재홍, 2021). 따라서 15개의 기관을 대상으

로, 분석 기간에 연도별 예산 목 자료를 관청형성모형에 근거하여 유형

화(핵심, 순관청, 순사업예산)하고, 분석 기간 중 부별로 편성된 예산의

비중이 가장 큰 유형의 예산을 기준으로 기관을 유형화하였다. <표 4>

는 예산 유형의 비중에 따른 기관 유형 분류기준을 정리한 결과이다.

<표 4> 기관유형별 예산 유형 비중

출처 : 박재홍(2021) 재구성.

구 분 핵심예산 순관청예산 순사업예산 주요 부처

전달기관 높음 국방부, 법무부

규제기관 높음 특허청, 감사원

이전기관 높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계약기관 높음 조달청, 방위사업청

통제기관 높음 교육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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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열린 재정(재정정보 공개시스템10)

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열린 재정은 국가 재정과 관련된 다양한 회

계 정보를 제공하는데, 연도 및 소관별, 분야부터 지출 목까지 연구주제

에 따라 분석 단위를 세분화하여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연도별, 기관별,

회계별 예산 목의 결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린 재정 내 중앙정부

의 ‘세출/지출 결산 현황’에서 불용액 관련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예산결

산과 관련한 데이터는 단위사업 수준에서 예산 목별로 예산 규모와 불용

액이 제공된다. 단위사업 수준에서는 해당 사업의 성격을 유형화할 수

없으며, 예산 목 단위부터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예산의 유형화가 가능하

다. 열린 재정에서 ‘세출/지출 결산 현황’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

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예산제도 시행 이후인 2007년도를 기준으로 자

료의 형태가 큰 폭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2007년 이전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최태현, 임정욱, 2017). 이때, 2007년도 결산 자료는 제공되지 않

는 기관이 많아 분석 기간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으로는 2008년부터 2020

년 동안의 2,898개의 예산 불용액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0)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index(2022.07.2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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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1) 분석 절차

 본 연구의 분석 이론은 관청형성모형이다. 관청형성모형은 예산의 유형

화를 통해 정부 기관의 예산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

한다. 먼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나열된 예산들

(표 3)을 대상으로 관청형성모형에 근거하여 예산을 핵심예산, 순관청예

산, 순사업예산으로 유형화한다. 이후 15개 중앙기관별로 2008년부터

2020년 동안의 예산 비중을 측정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을

‘전략예산’으로 조작화하고 기관 유형을 분류한다. 분류된 기관 유형에

따라 전략예산과 비전략 예산의 예산 불용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분석 과정을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 절차

연구 대상 예산 비목 선정

기재부 예산 집행지침 의거

예산 유형 분류

예산 성질에 따라 핵심, 순관청, 순사업예산으로 분류

관청형성모형 적용

기관 유형 분류

기관의 예산 비중에 따라 전달, 이전, 통제기관으로 분류

기관 유형별 불용률 분석

전략예산과 비전략 예산의 불용률 발생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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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예산 불용률이다. 불용액은 예산이 해당 회계연

도에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말한다(양인용, 배기수, 2019). 예산

규모가 커지면 업무의 복잡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증가할 가능

성이 커진다(Uang, Liang, 2012). 따라서 예산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율로 측정하였다.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지출액-다음연도 이월

액’이며 이를 세출예산현액으로 나눈 값이 불용률이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에 전년도 이월액과 이‧전용액, 이체 증감액을 가감한 금액이다.

3)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전략예산 여부이다. 전략예산은 기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 유형으로, 해당 기관의 행정적 기능을 가장 잘

설명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방부와 법무부의 예산구조를 관청형성모

형을 적용하여 분석하면 핵심예산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이를 전달기관이

라고 분류할 수 있다. 전달기관의 전략예산은 핵심예산이며, 전략예산의

예산 불용률은 핵심예산의 불용률이고 비전략 예산의 예산 불용률은 순

관청예산 및 순사업예산의 불용률이다. 따라서 전략예산일 때 1, 비전략

예산인 경우를 0으로 더미 변수화함으로써 전략예산과 비전략 예산 여부

에 따른 예산 불용률 차이를 측정한다.

4) 통제변수

본 연구는 통제변수로 예산 불용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

들을 선정하였다. 먼저, 전년도 불용률을 통제했다. 선행연구(이권희, 김

봉환, 2019; 양인용, 배기수, 2019; 조형태, 2020; 안중기, 김봉환, 2021)에

의하면, 당해연도 불용액은 차기연도 불용액과 자기 상관관계에 있을 가

능성이 있고 실증분석 결과 당해연도 불용액과 차기 연도 불용액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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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불용률을 통제했다.

또한, 정권 1년 차 여부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이권희, 김봉환(2019)

의 연구에 따르면, 정권 1년 차의 예산 불용액이 다른 연차보다 크게 나

타난다. 정치적 외부 요인에 따라 예산 불용액 발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권 1년 차인 경우를 1, 아닌 경우를 0으로 더미 변수화하였다.

한편, 국가 거시경제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선정하여 통제변수에 추가하

였다.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하면 정부는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함으

로써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이다(이권희, 김봉환,

2019). 먼저, GDP 성장률을 통제하였다. GDP의 변화는 세입예산과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통제하였다. 그리고 경제정책 불

확실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이하 EPU)를 통제했다

(안중기, 김봉환, 2021). EPU는 국내 13개 언론 기사 중 3가지 범주(경

제, 불확실성, 정책)와 연관된 용어가 포함된 기사의 비중을 계산한 수치

를 미국, 중국, 영국 등 해외 24개국의 수치와 비교한 지수로써, 거시경

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11) 정치‧경제 분야의 이슈는 EPU

값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을 뜻하며 재정투

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산출 방법으로는 매년 월간 발표되는 한국의

EPU의 평균값을 연간 EPU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예산 목과 기관 유형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본 연구의 특

성상, 특정 예산 목의 규모나 기관이 해당 예산 유형 또는 기관 유형의

특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도별 기관별

예산 목 규모를 기관별 예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해당 기관의 전체 예산에서 각 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제하였다. 또한,

연도 및 기관 더미를 추가하여 특정 연도와 기관이 불용액에 미치는 영

향을 통제하였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아래 <표 5>으로 정리하였다.

11) “韓 경제정책 불확실성 높을수록 企業투자 감소..."투자 활동 위축 ‘우려’, 뉴스워치
2020.12.04.,http://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52367,
2022.8.23. 검색

http://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5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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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변수의 측정과 조작화

변 수 조작적 정의 자료출처
종
속
변
수

예산 불용률 (당해연도)(불용액/세출예산현액) × 100 열린재정

독
립
변
수

전략예산

여부

기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

여부(전략예산=1, 그 외=0)
열린재정

통

제

변

수

전년도 예산

불용률
(전년도) (불용액/세출예산현액) × 100 열린재정

정권 1년

차 여부

분석 기간에 정권별 1년 차 더미

(1년 차=1, 그 외=0)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GDP 성장률 GDP 성장률 발표자료 통계청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

n연도 지수 =

n연도 1~12월 지수 평균치

관련

사이트12)

기관

예산대비 목

예산 비중

연도별 기관별 목 예산 규모

/ 기관 예산 총액
열린재정

연도, 기관

통제
연도, 기관별 더미 변수 설정 열린재정

5) 연구 모형

위에서 논의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를 반영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전년도 불용률부터 기관 변수까지 예산 불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한 후 기관유형별로 전략예산 여부에

따른 예산 불용률의 차이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SAS를 활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   ∙전략예산 더미  ∙전년도불용률∙정권년차 더미 
 ∙성장률∙ ∙예산비중∙연도 더미 
 ∙기관 더미  

Y=예산 불용률

12) http://www.policyuncertain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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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분석 결과

제 1절 예산구조 분석결과

<그림 2>와 <표 6>는 분석기간(2008 ∼ 2020년) 중 15개 기관의 예산

유형에 따른 예산편성 비중과 분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3가지 기관

유형으로 분류 가능한데, 위에서부터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

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순사업예산

의 비중이 가장 높아 통제기관으로 분류하였다.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는 순관청예산의 비중이 가장 높아 이전기관

으로 분류하였다. 예외적으로 통일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산의

비중으로만 보면 통제기관이지만, 실제 역할과 선행연구(정용덕, 1993)의

이론적 분류를 고려했을 때 다른 공공기관에 자금을 이전하는 것보다 민

간에 자금을 이전하는 역할이 많고, 순사업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남북관계에 따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13)

하여 전체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금 예산을 제

외한 결과 이전기관으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회계만 고

려한 통일부의 기관 유형은 이전기관이다(박재홍, 2021). 법무부, 국방부

는 핵심예산의 비중이 가장 높아 전달기관으로 분류하였다. 외교부는 과

거 연구(정용덕, 1993)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핵심예산의 비중이 높고

공공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여 전달기관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외교부의

전통적 기능에 추가적으로 해외원조의 확대로 인해 순관청예산이 증가하여

예산구조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기관의 역할 변화로 이

전기관으로 분류하였다(최태현,임정욱, 2017; 박재홍, 2021).

기관별 분류 결과를 통해 가장 많은 기관이 통제기관인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1990년도까지는 전달기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양상과는 다

13)“남북 경색 … 작년 통일부 예산 80% 못 썼다”, 중앙일보, 2010.09.29.
<https://www.joongang.co.kr/article/4481757> , 2022.10.05. 검색.

https://www.joongang.co.kr/article/448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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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으로, 최근 정부 거버넌스 방식이 변화했다는 것 시사한다(정용덕,

1995; 최태현, 임정욱, 2017). 이는 과거에 중앙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직접

생산했다면,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 민간부문과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에 자금을 이전하고, 해당 부문에서 공공서비스를 최종 집행하고 중앙정

부는 이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행연구에 따

르면 이와 같은 경향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관계에서도 나

타남을 알 수 있다(라휘문, 2002; 최태현, 임정욱, 2017).

<그림 2> 기관별 예산유형별 예산편성 비중

<표 6> 기관 유형 분류 및 전략예산 비율

기관유형
(전략예산) 기 관(비율)

전달기관
(핵심예산)

법무부(83%), 국방부(78%)

이전기관
(순관청예산)

고용노동부(89%), 산자부(68%), 외교부(56%),

문체부(41%), 통일부(11%)

통제기관
(순사업예산)

행안부(86%), 교육부(78%), 환경부(77%), 여가부(74%),

농림부(68%), 기재부(63%), 복지부(63%), 국토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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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기술통계량 및 상관분석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은 <표 7>과 같다. 먼저 관

심변수인 예산 불용률은 0∼ 100%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15개 부의

예산 불용률을 살펴보면 평균 약 5%의 예산을 불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며 중앙값은 3%이고, 기관유형별로 상이 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달기관

의 불용률이 3.6%로 가장 낮고 이전기관의 불용률은 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종속변수인 예산 불용률과 전년도 예산 불용률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하면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선행연구들의 연

구 결과와 같이 연도별 불용률의 연관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양인

용, 배기수, 2019; 이권희, 김봉환, 2019; 안중기, 김봉환, 2021). GDP 성

장률(0.376)과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12.822)는 공통적으로 거시경제를

나타내는 지표로, 다른 변수들에 비해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변수들이 예산 불용률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관찰할 필

요가 있다. 예산 비중은 각 예산 목이 기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최솟값이(0%)로 거의 미미한 것도 있고 최대 약 15%를 차지하는 경우

도 있어 편차가 크지만, 중앙값이 0.1% 정도임을 고려했을 때 대체로 특

정 유형의 예산 목이 기관 전체 예산을 차지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7> 기술 통계량

변 수 표 본 평 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중앙값

예산 불용률(전체) 2,898 0.055 0.098 0.000 1.000 0.030

전달기관 불용률 381 0.036 0.067 0.000 1.000 0.016

통제기관 불용률 1,541 0.055 0.101 0.000 1.000 0.030

이전기관 불용률 976 0.064 0.104 0.000 1.000 0.030

전년도 예산 불용률 2,898 0.053 0.091 0.000 1.000 0.030

정권 1년 차 여부 2,898 0.170 0.376 0.000 1.000 0.000

GDP 성장률 2,898 0.028 0.017 -0.009 0.068 0.029

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 2,898 99.738 12.822 79.000 133.00 102.0

예산 비중 2,898 0.005 0.013 0.000 0.15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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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3>은 기관유형별 불용하는 예산 유형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전기관의 경우 순사업예산 예산 불용률이 가장 높았고(7.21%),

순관청예산의 불용률이 가장 낮았다(4.06%). 전달기관은 순관청예산의 불

용률이 가장 높았고(2.88%), 순사업예산(1.30%)과 핵심예산(1.50%)의 불용

률은 비슷했다. 통제기관은 순사업예산의 불용률이 가장 낮았고(1.59%)

핵심예산(4.19%)과 순관청예산(3.90%)의 불용률은 비슷했다. 위 수치를 통

해 대체로 각 기관 유형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인 전략예산

을 가장 적게 불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현상만이 다른 외생

변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3> 기관 및 예산유형별 예산 불용률

<표 8>부터 <표 10>은 기관유형별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피어슨

상관분석을 통해 나타낸 것이다. 모든 기관 유형에서 전략예산과 예산

불용률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해당 기관

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략예산의 예산 불용률이 비전략예산의

예산 불용률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비록 회귀분석 수행 전이지만, 방향성

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년도 불용률도 당해

연도 불용률과 마찬가지로 전략예산의 불용률이 비전략예산의 불용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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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고, 모든 기관 유형에서 전년도 불용률과

당해연도 불용률의 관계가 양(+)으로 나타난 것은 전년도 불용액이 증가

하면 당해연도 불용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선행연

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김용수, 노회천, 2021; 안중기, 김봉환,

2021). 이는 당해연도 기관 유형에 따른 전략예산 불용률 관계 규명에서

전년도 불용률의 통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예산 비중과 불용률과의 관계는 혼재된 방향성이 발견되었다. 전

달기관과 통제기관에서는 음(-)의 관계로 예산 비중이 높아지면 예산 불

용률이 낮아지지만, 이전기관에서는 양(+)의 관계로 예산 비중이 높아지

면 해당 예산의 불용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추후 회귀분석을

통해 방향성을 다시 검증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회귀분석 결과의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산팽창지수(VIF)를 측정하

고(이기석, 2018), 측정치가 10을 초과하는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

고 할 수 있다(홍정선, 2012; 고길곤, 2019).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전년도

불용률과 당해연도 불용률,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와 GDP 성장

률의 상관계수가 0.5 이상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VIF 측정 결과 모든 변

수가 1 정도로 낮게 나타나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유형별로 전략예산 유무에 따라 예산 불용률이 다르

게 나타나고, 전략예산이 비전략예산보다 예산 집행률이 높음을 의미한

다. 즉, 각 기관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략예산을 비전략예산보다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차기 연도 예산편성의 삭감을 회피하고자 함을 시

사한다. 이는 가설 1, 2의 전달기관과 이전기관의 전략예산 예산 불용률

이 비전략예산의 불용률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측에 부합하지만, 가설 3

의 통제기관의 전략예산과 비전략예산의 예산 불용률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

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의 강도를 뜻하기 때문에 예산 불용액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통제한 회귀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고길

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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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전달기관 상관분석 결과

변 수 1 2 3 4 5 6 7

1. 예산유형(전략 vs비전략) 1

2. 불용률 -0.127** 1

3. 전년도 불용률 -0.086** 0.532*** 1

4. 정권 1년 차 여부 -0.017 0.042 -0.028 1

5. GDP 성장률 0.015 -0.109 0.040 0.116 1

6. EPU(경제불확실성지수) 0.007 0.07 -0.047 -0.282*** -0.531*** 1

7. 예산 비중 0.157*** -0.130* -0.127* 0.003 -0.034 0.009 1

주: * p-value<0.10, **p-value<0.05, ***p-value<0.01.

<표 9> 이전기관 상관분석 결과

주: * p-value<0.10, **p-value<0.05, ***p-value<0.01.

변 수 1 2 3 4 5 6 7

1. 예산유형(전략 vs 비전략) 1

2. 불용률 -0.16*** 1

3. 전년도 불용률 -0.16*** 0.449** 1

4. 정권 1년 차 여부 -0.002 0.057* -0.030 1

5. GDP 성장률 -0.18 -0.067** 0.048 -0.115*** 1

6. EPU(경제불확실성지수) 0.005 0.005 -0.119*** -0.285 -0.536*** 1
7. 예산 비중 0.336*** 0.132*** 0.0136*** -0.007 -0.003 0.0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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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통제기관 상관분석 결과

변 수 1 2 3 4 5 6 7

1. 예산유형(전략 vs 비전략) 1

2. 불용률 -0.088*** 1

3. 전년도 불용률 -0.092*** 0.247*** 1

4. 정권 1년 차 여부 -0.003 0.063* -0.052** 1

5. GDP 성장률 0.004 0.012 0.019 0.118*** 1

6. EPU(경제불확실성지수) -0.006 0.007 -0.051* -0.297*** -0.542*** 1

7. 예산 비중 0.5183*** -0.119*** -0.119*** -0.006 -0.036 0.027 1

주: * p-value<0.10, **p-value<0.05, ***p-value<0.01.



- 53 -

제 3절 연구가설에 대한 실증분석

기관유형별로 전략예산과 비전략예산의 예산 불용률 차이를 회귀 분석

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예산 불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하고 시간과 기관의 영향을 통제한 후 전략예산 여부에 따라 예산

불용률의 차이가 기관 유형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OLS(최소자승법)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OLS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검정을 수행하였다.

먼저, 잔차의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Breusch-Pagan 검정

(LM검정), White 검정을 시행한 결과 두 검정 모두 귀무가설(등분산성)

을 유의수준 1%로 기각되었다. 따라서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표준오차로 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하

여 강건한 추정치를 도출하였다(우석진, 2016). 다음으로 잔차가 자기상관

(auto-correlation)관계를 갖는지 durbin-Watson(DW) 검정을 실시하였다.

자기상관이 있으면 t값과, F값이 왜곡되어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 DW 검정 결과 통계량은 1.716으로 잔차의 독립성이 확보되었

다고 판단하였다.14)

이 연구가 제시한 가설은 중앙관서의 전략예산 불용 양상이 기관 유형

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관심변수인 전략예산 더미 변수를 관찰

하였다. 먼저, 전달기관은 전략예산인 핵심예산의 불용률이 그 외 예산보

다 1%로 정도 낮은 불용률을 보이며,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했다. 이 결과는 전달기관의 전략예산인 핵심예산 불용률이 그 외 예

산의 불용률보다 낮을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한다. 이전기관은 전략예

산 전략예산인 순관청예산의 불용률이 그 외 예산보다 약 3% 정도 낮은

불용률을 보이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 결과는 순

관청예산의 불용률이 그 외 예산 유형의 불용률보다 낮을 것이라는 가설 2를

14) DW 검정의 통계량은 0∼4의 값을 갖는데 0에 가까우면 잔차 간 양의 자기상관관계
를, 4에 가까우면 음의 자기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판단하며, 보통 1.5 ∼ 2.5 사이면 잔
차의 독립성이 있다고 판단한다(이기석, 2018; 고길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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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한다. 전략예산인 순관청예산의 비중이 작으나, 이론과 실제 기능이

이전기관에 적합한 통일부가 다른 이전기관과의 예산구조가 상이함에 따

른 결과의 왜곡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일부를 제외한 고용노동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또한 결과는 유사하게 가설 2를 지지

하였다(b= -0.0307, p<0.0001).15) 마지막으로 통제기관은 전략예산인 순

사업예산의 불용률이 그 외 예산의 불용률보다 0.6%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3661). 이는 통제기관의 전

략예산이 비전략예산보다 8.8%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1%) 불용률이

낮을 것이라는 상관분석의 결과와 다른 결과이다. 따라서 통제기관은 전

략예산과 비전략예산의 불용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별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통해 가설 3을 지지한다.

통제변수들의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정권 1년 차 여부와 예산

불용률과의 관계는 모든 기관 유형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가 나왔는

데, 정권 1년 차에 예산 불용이 다른 연차의 예산 불용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집권에 따른 공약사업의 무리한 편성과 기존 사업에 대한

집행 우선순위 조정 등 정치적 요인이 예산 과정에 개입한다는 선행연구

와 일치한다(이권희, 김봉환, 2019). GDP 성장률과 예산 불용률과의 관

계는 모두 음(-)의 계수를 나타내었는데, 전달기관과 이전기관은 통계적

으로 유의했으나 통제기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데이터를 토대

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면, 행정환경이 불확실한 경우 예산

미집행에 대한 책임이 관료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선행연구(지종화,

2011)와 같이 불경기의 경우 행정환경이 불확실한 경우 관료의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

년도 불용률과 당해연도 불용률은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통계적으로

도 1% 수준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전년도 불용액과 당해연도 불용액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분석한 선행연구(이권희, 김봉환, 2019; 양인

용, 배기수, 2019; 조형태, 2020)와 일관된 결과이다. 예산 비중과 예산

불용률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상반관 결과를 보인다. 예산 비

15) 표본의 수는 976개에서 796개로 감소하였고 R-squared 값은 0.2998에서 0.1289로 감
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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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특정 연도, 기관, 예산 목의 규모가 해당 기관 전체 예산에 차지하

는 비중을 측정한 것으로 특정 예산 목의 집행실적이 전체 기관의 예산

불용을 결정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분석 결과는 전달기관과 통제

기관은 예산 비중과 예산 불용률의 관계가 음(-)이고 이전기관은 양(+)

으로 나타났는데, 음(-)의 관계인 경우는 예산 비중이 높을수록 예산집

행에 대한 고려 요소가 많고 불확실성이 많아 예산 불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고 양(+)의 관계인 경우 예산 비중이 높으면 기관 차원으로 집중

관리할 유인이 있어서 예산 불용률이 낮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관

내 예산 비중과 예산 불용과의 관계는 후속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표 11> 연구가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 예산 불용률

독립변수 전달기관 이전기관 통제기관

1. 예산 유형

(전략 vs 비전략)

-0.0106

(0.0075)*

-0.0311

(0.0095)***

-0.0067

(0.0062)

2. 정권 1년 차 여부
0.0142

(0.0088)*

0.0057

(0.0069)***

0.0128

(0.0070)***

3. GDP성장률
-0.1142

(0.1949)**

-0.3048

(0.2257)**

-0.8066

(0.1875)

4. EPU(경제불확실성지수)
0.0007

(0.0002)*

0.0001

(0.0002)

0.00003

(0.0002)*

5. 전년도 불용률
0.5679

(0.0978)***

0.4719

(0.0827)***

0.2400

(0.0539)***

6. 예산 비중
-0.3811

(0.1799)**

0.9941

(0.6329)*

-0.5969

(0.1278)***
7. 연도 더미 통제

8. 기관 더미 통제

Intercept
-0.0055

(0.0886)

0.2998***

(0.0718)

0.0987

(0.0657)

R-squared 0.3272 0.2647 0.0993

F-Value 11.83*** 19.14*** 7.97***

Observation 381 976 1541

주: ( )은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p-value<0.10, **p-value<0.05,

***p-value<0.01.



- 56 -

지금까지 전략예산과 비전략예산, 두 범주를 더미 변수로 설정하여 불

용률의 차이가 기관 유형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관청형성모형에 의한 예산 분류는 3가지 범주(핵심예산, 순관청예산, 순

사업예산)이다. 만약, 전달기관의 경우 전략예산의 불용률이 비전략예산

의 불용률이 유의미하게 낮다고 하는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순사업예산

의 불용률은 핵심예산보다 낮은데, 순관청예산의 불용률이 과다하게 높

아서 발생된 결과라면 전략예산의 예산 불용률이 가장 낮은 예산 유형이

아니라는 것이며 이는 가설 검정의 설득력이 약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쉐페 검정(Scheffe Test)을 통해 기관 내 3가지 범주 예산의 평균 불용

률을 집단 비교함으로써 각 기관 유형의 비전략예산의 범주를 2개로 세

분화하였다. 쉐페 검정은 분산분석의 사후 검정으로 집단 간 평균을 비

교하는데 사용되며, 집단 크기가 다를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쉐페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10>과 같다. 전달기관의 경우

<표 9>의 회귀분석 결과, 전략예산이 비전략예산보다 불용률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인 유의확률이 10% 수준으로, 가설1에 대해 강

건한 결과 보이지 못한다. 따라서 집단 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한 결

과, 전략예산인 핵심예산이 순관청예산 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

은 예산 불용률이 나타났으나, 순사업예산 보다 불용률이 낮은 것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6014). 이는 전달기관의 전략예산인 핵심

예산과 순사업예산의 불용률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전기관은 전략예산인 순관청예산이 비전략 예

산인 순관청, 순사업예산 불용률에 비해 통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서 회귀분석 결과를 다시 한번 입증한다. 통제기관에서는 전략예산인 순

사업예산이 핵심예산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산 불용률이 낮았지

만, 순관청예산 보다는 오히려 높았다. 이는 전략예산과 비전략예산의 예

산 불용률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회귀분석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통제기관은 전략예산의 예산 불용률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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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기관 및 예산유형별 예산 불용률 평균 비교-Scheffe Test

종속변수 : 예산 불용률

구 분 전달기관 이전기관 통제기관

핵심-순관청 -0.0184** 0.045*** 0.04125

핵심-순사업 -0.0040 -0.0455*** 0.02100***

순사업-순관청 -0.0298** 0.02211* 0.01278***

주: * p-value<0.10, **p-value<0.05, ***p-value<0.01.

다음으로, 전달기관의 전략예산인 핵심예산의 불용률이 다른 기관 유형

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함을 통해 가설 1에 대한 논의를 보완하고

자 한다. <표 11>에 따르면 전달기관의 전략예산이 비전략예산에 비해

예산 불용률이 낮다는 가설의 통계적 유의도가 10% 수준으로 비교적 낮

았고, <표 12>에 따라 비전략예산을 두 범주로 세분화하여 전략예산과

비교한 결과, 전략예산인 핵심예산의 평균 불용률이 순사업예산의 평균

불용률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에 <표 13>은 핵심예산의 예산 불용

률이 전달기관과 비교하여 이전기관과 통제기관에 비해 어떻게 나타나는

지 살펴봄으로써 핵심예산의 상대적 불용률을 측정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1)열은 모든 통제변수를 제외한 회귀분석 결과이고 (2)열은 기관과

연도를 제외한 통제변수를 포함한 결과이며 마지막 (3)열은 기관과 연

도를 포함한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한 결과이다. (2)열을 통해 통제변수

를 추가함으로써 민감하게 회귀계수가 변화하지만, 방향성과 통계적 유

의성에 변화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열에서 기관과 연도를

통제함에 따라 오히려 이전기관의 회귀계수는 높아졌으나, 통제기관의

계수와 통계적 유의도는 낮아졌고 이는 기관과 연도의 특성을 통제하는

것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기관유형별로 핵심예산 불용

률을 측정한 결과 전달기관의 핵심예산 불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가설 1을 지지하는 주장을 강화한다. 비록 전

달기관의 전략예산(핵심예산)이 3가지 범주의 예산 유형 중에서 가장 낮

은 불용률을 나타내진 않지만, 다른 기관 유형보다는 핵심예산의 집행에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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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기관유형별 핵심예산의 불용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 핵심예산 불용률

독립변수 (1) (2) (3)

1.전달기관 -

2.이전기관
0.0418***

(0.0075)
0.0289***

(0.0076)
0.0460***

(0.0124)

3.통제기관
0.0428***

(0.0071)
0.0272***

(0.0074)
0.0183*
(0.0126)

4.정권 1년 차 여부
0.0269***

(0.0065)
0.0231*
(0.0123)

5. GDP성장률
-0.2195
(0.1707)

-0.6903***
(0.5586)

6. EPU
(경제불확실성지수)

-0.0004*
(0.0002)

-0.0005
(0.0004)

7.전년도 불용률
0.2296***

(0.0506)
0.2002***

(0.0512)

8.예산 비중
-0.9900**

(0.1972)
-1.0137**

(0.2190)

9. 기관 더미 미통제 미통제 통제

10. 연도 더미 미통제 미통제 통제

Intercept
0.0300

(0.0033)
-0.0120
(0.0238)

0.1119
(0.0634)

R-squared 0.0211 0.0755 0.1082

F-Value 19.07*** 20.56*** 7.83***

Observation 1769 1769 1769

주: ( )은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p-value<0.10, **p-value<0.05,

***p-value<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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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제 1절 연구 결과 및 함의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예산 불용액이 차별적으로 발생

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여 기관의 예산집행 행태를 이해하는 데 있다.

주요 이론은 관청형성모형을 적용하였는데, 이 이론은 예산의 특성을 바

탕으로 기관을 유형화하여 기관의 특성과 행태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

론적 틀이다. 분석 절차는 예산 목을 분석 단위로 설정하여 관청형성모

형에 따라 예산을 유형화하였다. 기관 내 예산 비중이 가장 큰 예산 유

형을 전략예산으로 조작화하고, 기관의 예산구조를 분석하여 전략예산을

기준으로 기관을 분류하였다. 이후 기관유형별로 전략예산과 비전략예산

의 예산 불용률을 측정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관 유형을 분석한 결과 다른 공공기관에 자금을 이전하는 조직인 통

제기관이 8개로 가장 많았고 민간에 자금을 이전하는 조직인 이전기관은

5개, 자체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전달기관은 2개였다. 이는

1990년대에 대부분의 기관 유형이 전달기관이었던 것과는 다르게(정용

덕, 1995), 직접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민간이나 다른 공공기

관에 자금을 이전하고 이를 감독 및 통제하는 방법으로 중앙정부의 거버

넌스 방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최태현, 임정욱, 2017).

다음으로 세 가지 기관유형별로 예산 유형(전략예산 여부)에 따라 예산

불용률을 측정하였다. 전달기관은 핵심예산이 전략예산으로, 비전략예산

의 예산 불용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계적 유의도가 낮아

서 쉐페 검정(Scheffe Test)을 통해 세 가지 예산유형별 예산 불용률을

비교한 결과, 전략예산인 핵심예산이 순사업예산에 불용률이 낮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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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산 불용률이 낮지 않았다. 이는 전달기관에서 전

략예산의 불용률이 비전략예산의 불용률보다는 낮다고 할 수 있으나 전

략예산이 가장 낮은 예산 유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설의 설

득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핵심예산의 불용액 발생 양상을 기관유형

별로 비교한 결과, 전달기관의 핵심예산 불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 결과에 대해 해석하면, 전달기관의 경우 핵심예산이 세 가지 예산

유형(핵심, 순관청, 순사업예산) 중 가장 예산 불용률이 낮게 나타난다고

할 수 없으나, 이전기관과 통제기관에 비해 핵심예산의 집행률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핵심예산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기관이

자금을 민간이나 타 공공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집행실적에 계리되는

순관청, 순사업예산과는 달리, 핵심예산은 해당 기관이 직접 집행하며,

예산이 정당한 채권자에게 집행되는 최종 단계까지 종료되어야 집행실적

에 계리되기 때문에 핵심예산의 예산 불용률이 높게 측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핵심예산은 운영비, 여비, 기관의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구성되어 집행에 따른 산출물이 해당 부에 귀속된다. 따라서

핵심예산은 관료에게 직무 관련 부수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김근세, 권

순정, 2006) 다른 예산에 비해 급격하게 증액 편성하기 어렵고 선행연구

에서도 순관청, 순사업예산보다 예산 변동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최

태현, 임정욱, 2017). 이에 핵심예산이 전략예산인 전달기관은 국회의 감

시가 강하기 때문에, 기관의 증액 전략 강도가 다른 예산 유형보다는 낮

을 수 있으며 이는 전달기관의 전략예산과 비전략예산의 불용률 차이의

유의도가 낮게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전기관은 순관청예산이 전략예산으로, 비전략예산 보다 예산 불용률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세 가지 예산 유

형 중 전략예산인 순관청예산의 불용률이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순관청예산의 확보를 통해 민간부문에의 대외관계나 영향력 등을

유지 및 증대하려고 한다는 가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한편, 통제기관은 순사업예산이 전략예산으로, 비전략예산과 불용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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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유의미한 차별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쉐페 검정(Scheffe Test)에 따

르면 오히려 순관청예산의 불용률이 순사업예산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

타났다. 통제기관의 특성상 다른 공공기관에 자금을 이전하고 이를 감독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금 이전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실질적인 혜택보다

는 예산 통제에 대한 관리 소요가 많다. 따라서 전략예산인 순사업예산

을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예산을 증액하려는 유인보다는, 예산 이외에 다

른 수단을 통해 통제하려고 하거나 관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하부 조직

을 생성하는 등의 관청형성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2. 연구 결과의 함의

본 연구는 정부 예산 불용액에 관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

를 제시한다. 첫째, 기관의 성격에 따라 불용 되는 예산의 종류가 다르며

이를 유형화하였다. 기존의 예산 불용액에 관한 연구는 불용액의 영향요

인을 실증 분석하는데 중점이 있었다. 분석의 단위 또한 국가 예산 전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중앙행정

기관 단위의 예산 불용률을 측정 및 분석함으로써 분석 단위를 세분화했

다는 점에 연구 의의를 갖는다.

둘째, 예산의 불용을 관청형성모형이라는 이론적 틀로 분석함으로써 예

산 불용, 관청형성모형 각각의 이론적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지금까

지 관청형성모형을 원용한 선행연구들은 기관의 예산구조를 분석하여 기

관의 성격을 유형화하고 기관의 행태를 이해하는 연구가 중심이었다. 본

연구는 관청형성모형이 예산구조 및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 불용액을 설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함으로써 모형의 설명력이 향상되고 적용 범위

가 넓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예산 불용에 관한 연구도 지금까지

는 예산 불용액을 결정하는 특정 영향요인 발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

다. 본 연구는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한 예산 불용액 분석을 통해 예산

연구에 있어 이론적 틀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예산 분석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기존 관청형성모형을 원용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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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구조 분석과 예산 불용액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일반회계만을 분석

범위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예산을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와 기금으

로 나누는 것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 기관에 재정 ‘주머니’가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기관의

특성을 엄밀히 이해하려면 특별회계와 기금을 반드시 포함하여 분석해야

한다.

넷째, 예산 불용에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연구 모형에 반영

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검증하였다. 정권 1년 차에 예산 불용률이 다른

연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이권희, 김봉환, 2019), 전년도 불용률

과 당해연도 불용률은 양(+)의 관계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하

였다(양인용, 배기수, 2019; 조형태, 2020). 한편, GDP 성장률과 예산 불

용과의 관계와 기관 내 예산 비중과 예산 불용의 관계는 방향성이 일정

하지 않아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예산 불용액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연구 모형을 수립하여 통계

적 분석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관청형성모형을 기

반으로 한 예산구조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연구 모형을 통한 분석이

아닌 2차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술통계분석과 사례분석에 집중하여 기관

성격과 행태를 분석하는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서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 모형을 구축하여 예산 불용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함으로써 관청형성모형 이론의 타당성 확보

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예산 불용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다. 정부는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며, 그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

가 수립한 정책목표는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예

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강조되는데, 본 연구는 무조건 ‘예산 불용액 최소

화’라는 규범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기관별로 어떤 유형의 예산이 남

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기획재정부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요구를 검토할 때, 국회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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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특정 예

산 유형(목)이 과다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때 본 연구 결

과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기관 유형을 이해

하면 전달기관이 핵심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편성될 것이고, 순관청예산

은 불용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전달기관의 예

산 요구를 검토할 때 이전기관의 유사한 사업의 핵심예산 편성 규모를

전달기관의 핵심예산 편성 규모와 비교함으로써 전달기관의 과다편성 여

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업 예산편성 시 기관유형별로

불용률이 높은 예산 목을 조정하여 편성함으로써 소관 부의 예산을 전환

하는 어려운 절차 없이 애초에 정확한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미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매월 각 기관의 예산집행

실적을 기반으로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통해 예산 집행현황을 점검한다.

또한, 각 기관 및 지방정부도 정기적으로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예

산 불용액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특히 정부차원의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서는 기관별 전체 예산집행 실적을 비교 및 평가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

로 기관의 유형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유형을 조기에 파악하여

이‧전용, 이월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융통성을 확보하고 불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기관의 성격과 행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 관청형성모형

의 타당성을 지지하는데,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예산 불용 양상을 이

해할 수 있다. 조형태(2020)에 따르면 중앙정부 집권이 지방정부 예산

불용액 발생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지방정부의 행정이 중앙정부에 종속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연구를 통해

중앙정부의 불용액을 줄이는 것이 곧 지방정부의 재정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부금에 해당하는 순사업예산의 예산 불용

을 줄이는 것이 지방정부의 원활한 정책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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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과제

본 연구는 예산 불용률의 기관별 비교를 관청형성모형이라는 공공선택

론의 이론을 적용하였다. 공공선택론의 주요 논리는 이기적 개인을 가정

하고 집단 내에서 자신의 직급에 따라 다른 동기를 갖고 행동한다는 것

이다. 관청형성모형은 관료의 지위, 소속 기관의 유형과 예산 유형에 따

라 동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개인의 다양한 동기는

예산 유형과 기관 유형에 의해 제한될 수 있고 합리적 개인의 선택 집합

의 결과가 관청형성전략이다. 본 연구는 기관의 예산 불용 행태가 기관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는 기관 내 합리적 개인의 집

합적 선택의 결과이다.

본 연구는 관료의 직위에 따른 예산 관련 행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기관

내 부서 단위의 예산편성과 집행실적을 분석하고자 정보공개청구 등의

자료 수집 시도를 하였으나, 자료의 부존재로 인해 세부적인 분석 결과

를 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기관 내 직급 또는 부서에

따른 관청형성전략의 연구를 위해서는 기관 예산정보 공개의 세분화와

다양한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기관별 예산 불용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예산 집행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당위성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예산 집행률이 재

정 효율성에 대한 지표로 인식되고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박노욱 외 2013; 이권희, 김봉환, 2019; 정혜윤 외, 2019; 이태

호, 엄태호, 2020). 하지만 불용액의 증가가 재정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가정으로 한 선행연구 및 본 연구는 차기 예산편성의 편의를 위한 무리

한 예산집행 행태에 대한 정성적 논의가 부족하였다.

자원 획득 대비 비용을 최소화했는지에 관한 경제성, 투입한 비용 대비

산출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효율성, 설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효과성 등 집행률, 불용률과 같은 표면적인 실적보다는 이와 같은

질적인 성과에 대해 측정은 할 수 없었다(박노욱 외 2013). 비록 본 연

구는 불용액을 줄이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는 가정에서 시작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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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가에 따른 점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겠다. 따

라서 향후에는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유사한 맥락에서, 예산 불용액 발생에 대한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예산

불용액이 예산 절감 노력으로 인한 것인지, 행정절차의 비효율성에 따른

불용인지, 사업 취소에 의한 것인지 등의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예

산의 불용이 재정 비효율성의 결과라는 전제로 연구할 때 예산 절감으로

인한 불용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예산결산 시에 불용조

서를 작성하는데, 이를 통해 예산 불용의 사유를 파악할 수 있으나 자료

의 제한으로 기관별 예산 불용 발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었으며, 이는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론에 근거한 예산 유형을 기준으로 기관을 유

형화하고 기관 유형에 따른 예산집행 행태가 상이함을 데이터를 바탕으

로 검증하였다. 하지만, 각 예산유형별로 집행적 특성에 대한 정성적 논

의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 기관유형별로 예산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 등의 질적 분석을 통해, 예산유형별로 집행 방식이나 인식의 정

도가 다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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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udget is a plan for the state’s income and expenditure, which
is relevant in measuring how to achieve policy objectives rather than

the amount itself.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budget

disuse occur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agency

where the research is active to minimize budget disuse, a prerequisite

for achieving policy goals, as the government’s social role is

emphasized. The study is based on Dunleavy's bureau shaping model

from 1985. Through this, by understanding the budget execution

behavior that varie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agency, the

purpose is not to remain in the slogan of ‘minimizing unused budget’,

but to contribute to rational and systematic budgeting and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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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whether budget disuse was discriminatory

based on the kind of agency using empirical analysis of unused

general account, special account, and funding budget data from 2008

to 2020. The “core budget", which was primarily used for the

agency's own operating costs, “the net bureau budget", which

involved the transfer of funds to the private sector, and “the net

program budget", which involved the transfer of funds to the public

sector outside of the agency, were the three categories into which it

was divided. The types of agencies were classified into ‘delivery

agencies’ with the largest share of core budgets, ‘transfer agencies’

with the largest share of net bureau budgets, and ‘control agencies’

with a large share of net program budgets. The pattern of unused

budgets was then examined using regression analysis to see if it

varied depending on the type of agency.

Individual bureaucrats and agencies are aware that the budgeting

process for the upcoming fiscal year is based on the execution

performance of the current fiscal year. Each agency can designate a

priority for budget execution and anticipate that the priority will

change based on the type of agency, ensuring that budgets are

secured that are in the agency's best interes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delivery and transfer agencies had a

lower rate of budget disuse than other budget kinds, which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This is because, by preserving and

increasing the core budget and the net bureau budget, respectively,

the kind of agency is helpful in boosting the influence of the agency

and its officials. However, there was no discernible difference

between the other unused budget rate and net program budget’s

unused budget rate. Control agencies can anticipate maintaining their

influence through other control methods since the net program budget

is moved to other public sectors and the utility of policy performance

is not attributed to the agency but rather the duty for budge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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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stressed.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udget subject to analysis was broadened to

include special accounts and funds in addition to general account, and

the analysis focus of the study on the budget disuse rate was divided

into agencies. Additionally, by classifying the agencies using the the

bureau shaping model, it was feasible to systematically comprehend

the nature of the agencies and the budget execution behavior.

Second, both the budget disuse and the bureau shaping model

revealed the prospect of theoretical enlargement in each subject by

examining unused budget inside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bureau shaping model. Up until this time, the majority of studies on

budget disuse were mostly focused on finding factors that influence

budget disuse, as there was a lack of research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Third, based on the study's findings, it is

advised that systematic budget management is required by

categorizing agencies based on their types rather than their individual

agencies and by knowing what types of budgets are left for each

agency. Fourth, by detecting excessive budget demands that enhance

budget expansion, it will help to decide a fair budget by projecting

different Bureau Shaping strategy for each type of agency during the

budgeting stage.

If the disclosure of budget data by agency is subdivided into

departments of agencies in the future, it is judged that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government office formation strategy between

departments within the institution will be possible.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laboration of the bureau shaping model.

keywords : Budget, Unused budget, Budget process, the bureau

shaping model, Governmen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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